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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4대 정책 이슈로 ① 국민 삶의 질 

안정, ② 격차 해소, ③ 산업 고도화, ④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선정하였고, 이슈별로 

차기 정부의 건설 부문 과제를 제안함.

- 국민 삶의 질 안정 : 주택과 인프라 등의 시설과 관련 제도를 통한 국민 삶의 안정을 지원

- 격차 해소 :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제안 

- 산업 고도화 :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 발전 대책을 제시 

-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 인프라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대책을 제시

4대 이슈별로 차기 정부 추진 과제 영역을 설정하였고, 총 33개의 과제를 도출함. 

- 1) 국민 삶의 질 안정 : ①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②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영역에서 6개 과제를 제안 

- 2) 격차 해소 : ①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②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③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제안

- 3) 산업 고도화 : ① 주택·부동산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② 공공조달 혁신, ③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④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위한 11개 과제를 제시 

- 4)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 ①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② 안전한 건설

현장 구현 등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 

(국민 삶의 질 안정)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과제) 첫째, 공공·민간, 투트랙 임대주택 공급, 둘째, 임차

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 셋째,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정상화 과제를 제시 

- (②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첫째,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의 확대, 둘째, 생

활SO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셋째, 민간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과제를 제시  

(격차 해소)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첫째, 내집 마련 물량 확대 및 상품 다양화, 둘째, 청약제도 개

편, 셋째, 내집 마련 자금지원 등의 과제를 제시 

- (②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첫째,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둘째,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 인프라 투자, 셋째, 인구 감소 시대, 지역 인프라의 전략적 재구축 등의 과제

를 제시 

- (③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첫째, 지역 간 건설업 진흥 정책 격차 완화, 둘째, 건설산업 

내 분절 구조 완화, 셋째, 건설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넷째, 발주자와 협상력 격차 해소 

등의 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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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도화)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주택·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첫째, 1기 신도시 스마트시티화, 둘째, 포스트 코로나 대

비한 도시계획 정비, 셋째, 주택산업 관련 규제 철폐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 

- (② 공공조달 혁신) 첫째, 일관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체계 마련, 둘째, 다양한 발주 및 

입낙찰 제도의 도입과 정비, 셋째, 적정 공사비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입낙찰제도 정비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  

- (③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첫째,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 둘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재원 마

련 등의 과제를 제시

- (④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첫째, 중장기 건설 인력 수급계획 및 로드맵 마

련, 둘째, 현장 중심 스마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양질의 교육자 확충, 셋째, 해외건설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첫째 인프라 성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둘째, 민간 역량을 활용한 노후 인프라 성능 제고, 셋째, 노후 인프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 

- (②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첫째,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둘째, 건설안전

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발주자 책임 강화, 셋째,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고

도화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 

4대 이슈, 13개 부문, 33개 추진 과제의 체계와 과제별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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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정책 과제 요약>

이슈 부문 과제 세부방안

이슈 1

국민 삶의
질 안정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1) 공공·민간, 투트랙 임대주택 공급
- 공공 임대주택 공급
-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2)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

-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임대차법으로 개정
- 임대차 2법 유예
- 등록 임대주택사업 정상화

(3)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정상화
-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하향
- 부동산 세제개편
- 재산세 소득공제제도 도입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4)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확대
- 생활SOC 개념의 확장
- 노후공원 재생사업 활성화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5) 생활SO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 생활SOC 민간투자 확대
- 중장기 관점의 생활 인프라 확충 전략 

수립

(6) 민간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 대상 사업 및 성능등급 기준 마련

이슈 2
 

격차 해소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7) 내집 마련 물량 확대 및 상품 다양화

-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주거상품 다양화
- 대안형 분양 상품 개발

(8) 청약제도 개편
- 자녀수와 연계한 신혼부부 우대
- 가점제 개편
- 시스템 선진화

(9) 내집 마련 자금지원
- 주택금융 정책의 정상화
- 청년층 LTV 완화
- 맞벌이 소득 요건 완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10)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인프
라 투자 확대

- 총량 차원의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 예타제도상 사업 범위 기준 상향

(11)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 인프
라 투자

-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의 지속 추진

(12) 인구 감소 시대, 지역 인프라의 전
략적 재구축

- 도시 체계 재구축 후 인프라 확충
- 압축적 개발과 인프라 투자 연계 
- 인구 감소 지역에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13) 지역 간 건설업 진흥 정책 격차 완
화

- 지역 건설업 수주 지원 강화
- 지역 건설산업 전·후방 연관 산업 연계 

지원

(14) 건설산업 내 분절 구조 완화

- 건설시공업과 건축설계업의 융복합 서비
스 확대

- 건설시공업과 건설엔지니어링의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제도 마련

(15) 건설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 지역 중소건설기업 육성·지원책 마련
- 중소건설기업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인

센티브 마련
- 지역 건설산업 관리 행정의 효율화

(16) 발주자와 협상력 격차 해소
- 발주자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 발주자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제도 
- 발주자 불공정행위 예방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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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정책 과제 요약(계속)> 

이슈 부문 과제 세부방안

이슈 3 

산업
고도화

주택·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17) 1기 신도시 스마트시티화
- 도시 단위 정비
- 양질의 주택 공급지 확보
- 밀도 상향

(18)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도시계획 정비
- 용도지역제 개편
- 용적률 상향 조정
- 입지 규제 재설정

(19) 주택산업 관련 규제 철폐
- 분양가상한제 폐지
- 분양보증 시장 경쟁체제 도입
- 프롭테크 지원 등 성장동력 발굴

공공조달 혁신

(20) 일관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체계 마련

- 민간 주도 + 공공지원 제도 개선
- 정책기능의 중앙집중화와 집행기능의 분

권화 및 다양화
- 개별 제도 설계 시 균형의 원칙 준수

(21) 다양한 발주 및 입낙찰 제도의 도입
과 정비

- 건설사업 주체 간 협력 강화 방식 도입
- 공공과 민간 부문 협력 강화 방식 도입

(22) 적정 공사비 등 당면 현안을 위한 입
낙찰제도 정비 

- 저가 입찰 배제 확대 및 기존 대책의 조
속한 실현

- 적정공사비 반영 및 규제 개선 실현
- 공사비 보정 방식 등을 통한 공사 특성 반영
- 소규모 공사 단가 신설 등 다양성 확보
- 전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처계

와 관리 강화
- 입낙찰제도의 합리화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23)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 -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

(24)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 건설인적자원 투자기금 조성
- 건설인적자원 투자기금 활용 방안 마련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25) 중장기 건설 인력 수급계획 및 로드
맵 마련

- 건설 인력 정책 로드맵 마련
- 건설인적자원공단 설립 

(26) 현장 중심 스마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양질의 교육자 확충

- 건설 인력 역량 향상 위한 교육훈련 체계 개선
- 교·강사 양성 및 비대면 교육훈련 지원
- 우수한 교육훈련 서비스 위한 인센티브 마련

(27) 해외건설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지원
-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 수립
- 중견·중소 건설기업 특화 프로그램 마련
- 해외 주재관 대상 관련 교육 신설

이슈 4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28) 인프라 성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장기/전략 관점의 SOC 예산 확대
- 투자 대상과 생산 방식 관점 변화 

(29) 민간 역량을 활용한 노후 인프라 성
능 제고

- 노후 인프라 특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
- 노후 인프라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모델 개발

(30) 노후 인프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
반 구축

- 노후 인프라 재원조달시스템 구축
- 노후 인프라 소요 재원 확보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31)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
관 위원회 발족

- 대통령 직속 현장안전위원회 출범
- 건설산업 안전한 현장 만들기 운동

(32)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
와 민간발주자 책임 강화

- 발주자 의무 구체화 및 정비
-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33)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고도화

- 민간 소형 현장 스마트 장비 보급
- 공공부문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 체계 조기 도입
-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안전사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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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차기 정부의 4대 정책 이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4대 정책 이슈로 ① 국민 삶의 

질 안정, ② 격차 해소, ③ 산업 고도화, ④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등을 선정하였고, 

이슈별로 차기 정부의 건설 부문 과제를 제안함.

– 국민 삶의 질 안정 : 주택과 인프라 등의 시설과 관련 제도를 통한 국민 삶의 안정을 지원

– 격차 해소 :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제안 

– 산업 고도화 :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 발전 대책을 제시 

–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 인프라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대책을 제시

1. 국민 삶의 질 안정 

(1)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이 없는 국민에게는 내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을, 

집을 소유한 국민에게는 거래 및 보유 부담을 주어 궁극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초래함.

–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해야 함을 명시

– 차기 정부는 소득수준, 생애주기에 맞게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함.

 임대료 상승은 서민 계층의 직접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보유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증함.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와 함께 임대료 불안 문제도 함께 나타나면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 

지금까지는 매매가격 상승기에는 전세가격이 안정을 보였고, 전세가격 상승기에는 매매가격이 안정되

는 양상이었음.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불안한 상황임.

–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에서 임대료 불안은 공공이나 민간 임대차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

의 직접적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짐.

– 주택보유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여 어려움이 커짐.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에 걸친 전 단계의 과표와 세율이 빠르게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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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새 정부의 정책 과제 『건설 및 주택 부문』

 임대차시장을 활용하는 42%의 가구 중 저소득 계층에게는 임대주택 직접 공급, 중상

위 계층은 민간 임대차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간접적 지원이 필요함. 61%에 달하

는 자가보유 가구는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비 부담 경감이 필요함.

–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자가보유율은 61.2%, 자가점유율은 58.0%임. 무주택 임차가

구는 38.8%이며,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임차를 활용하는 가구가 3.2% 수준으로 전체 가구 

중 임대차시장을 활용하는 가구는 42.0%임.

– 저소득 무주택 임차가구에게는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직접적인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함.

– 임대차시장을 활용하는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는 간접적 주거지원 방식인 민간 임대차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광범위한 효과를 발휘할 것임.

– 전체 가구 중 61%에 해당되는 주택보유 가구는 세부담 조정이 필요함.

<그림 Ⅰ-3> 주택점유형태별 비중과 정책지원 방식

<그림 Ⅰ-1> 지역별 전세가격(종합) 추이

(2019.1=100)

<그림 Ⅰ-2>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

(2017.11=100)

자료 : KB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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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 환경 조성

 근래 산업 생산지원 인프라를 의미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또는 경제 인프라와 대비

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 인프라 혹은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정책으로 반영됨.

– 문제의식의 출발은 OECD, 통계청 등 국내외의 다양한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삶의 질이 높지 않다는 사실이 지속해서 제시되어 왔기 때문임.

– 삶의 질을 종합 평가하는 Mercer 지수에서는 230여개 도시 중 76위, 물리적 인프라 순위는 40위 

수준에 그쳤으며(2017년), OECD의 Better Life Index에서도 38개국 중 29위를 기록함(2017년).

 2018년 8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 발표를 계기로 생활SOC 확충 정

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뒤이어 생활SOC 3개년 계획이 발표됨(2019.4). 2022년까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예

상되는 투자 규모는 2022년까지 총 48조원(지방비 포함)임.

 생활SOC 확충을 위한 중심 전략으로는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총 438건의 사업을 선정함.

<그림 Ⅰ-4> 현 정부의 생활SOC 3개년계획

             자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9.4), 생활SOC 3개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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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방식으로서 

복합화하는 경우 단일시설 대비 국고보조율 10%p 인상에 상응하는 정액을 추가 지원함.

– 복합화 대상 시설은 총 13종으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

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립노인요양시설.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전

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등임.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

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음. 즉,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적 당위성과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 다만, 천편일률적인 기획과 불합리한 사업 배분에 매몰되지 않고 생활SOC의 본질적 목적, 즉 주민

들의 일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그 방안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

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함.

2. 격차 해소  

(1) 내집 마련 자산 형성 지원

 전반적인 자가점유율은 정체되고 있으나, 중하위소득 계층이 자가보유율은 2017년 이

후 하락하는 추이임.

–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2017년 이후 정체되는 양상임(2016년 56.8% → 

2017년 57.7% → 2018년 57.7% → 2019년 58.0%).

– 중위소득계층의 자가점유율은 2017년 60.2% → 2018년 60.9% → 2019년 59.6%로 하락하는 

추이임. 하위소득계층도 2017년 47.5% → 2018년 47.2% → 2019년 46.4%로 하락함.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은 급등하여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이 높은 상위 

소득계층과 중하위 소득계층 간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세대 간 자산 격차도 확대됨. 

– 소득 증가율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급격하게 높게 나타남. 이에 주택 보유 

여부, 아파트 보유 여부, 그리고 보유 지역에 따른 자산 축적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순자산 지니계수가 증가하면서 자산부문의 불형평성이 확대됨. 2017년 

대비 2020년의 자산 10분위별 상황을 확인하면 하위 2분위까지는 순자산이 감소하였고, 최상위 분

위인 10분위는 순자산이 20% 증가함.

– 거주주택 유형에 따른 2017년 대비 2020년 순자산 변동률은 아파트는 16.1%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유형은 이에 미치지 못함. 젊은층은 자가보유율이 낮아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는 더욱 큰 상황임.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제1장 차기 정부의 4대 정책 이슈⦁7  

 젊은층의 내집 마련 어려움이 커지고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결혼 및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인 사회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부담지수를 확인하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주택구입부담이 가장 완화되었을 때

는 2015년 1분기였음. 이후 서울과 경기의 주택구입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져 2021년 1분기는 저점 

대비 1.5∼2.0배까지 증가함. 

– 주택구입부담 증가는 결혼과 출산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일부 고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별 청약통장 유지하여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

추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1)

(2)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로서 현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 추

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수립, 지역균형 뉴딜 등 다양한 정책

을 시행하고 있음.

– 지역의 자립을 위한 핵심 인프라ㆍ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25.4조원 규모의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

젝트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지역혁신성장 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기획ㆍ실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 성장계획2)과 지자체가 다부처 묶

음사업을 기획한 후 중앙부처지자체 간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함.

–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한국판 뉴딜 중 지역 관련 사업(총 160조원 중 75조원), 지자체주도형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등 3개 유형을 추진함.

1) 머니투데이(2021.7), “부부 연좌제냐, 사전청약 못하는 부부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715252799223).
2) R&D, 산업·기업육성 등 지역혁신 활동과 밀접한 4개 부처(교육·과기정통·산업·중기벤처부)의 11개 사업, 국비 4,891억원 대

상(2021년 계획 기준).

<그림 Ⅰ-5> 순자산 지니계수 <그림 Ⅰ-6> 주택종류별 가구의 자산 변동률(’17년 대비 ’20년)

(단위 : %)

주 :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 전 가구 평균 기준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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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 폭이 좁혀지고 있

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고령화 심화, 인구 감소, 경제 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국토 공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 취업, 소비 등이 집중, 1000위 기업 본사 73.6%(2016년), 고용보험 신규취

득자의 60.8%(2017년)가 수도권에 집중됨.3)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의 투자 동향을 보더라도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을 꾸준히 확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투자 동향을 보면 2013~2018년 5년 동안 내국기업들은 비

수도권보다 수도권에 더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4)

– 지역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함. 이후 다양한 지원이 추가되고 명칭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시행됨.

– 외국기업들의 투자도 2020년 상반기 도착금액 기준으로 73.2%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향후 수

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저출산, 청소년 및 젊은층 유출 등 인구절벽과 연계되

어 지방의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소멸위험 지역도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말 주민등록인구상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임. 

- 전국 288개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시군구 수 228 228 228 228 228 228

소멸 저위험 41 30 24 20 16 12
정상지역 57 63 62 61 54 51

소멸 주의단계 55 56 62 63 73 76
소멸 위험진입 73 76 76 79 78 78
소멸 고위험 2 3 4 5 7 11

소멸 위험지역 소계 
(비중)

75
(32.9)

79
(34.6)

80
(35.1)

84
(36.8)

85
(37.3)

89
(39.0)

<표 Ⅰ-1> 소멸위험 시군구 수 

(단위 : 개수)

   주 : 228개 기초지자체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작성. 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

   자료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3)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8.2),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4) 산업연구원(2020.9), “지역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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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의 근간에는 인프라 격차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보건복지, 생활서비스, 

교육, 문화 및 여가, 생활안전시설 등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음.5)

– 226개 기초지자체 중 34개 지역은 응급의료기관 전무하며 이 중 22개가 비수도권임.

– 전시 건수의 55.5%, 공연예술 횟수의 65.4%가 수도권에 집중됨(2016년).

(3)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비농전산업(농업을 제외한 전산업)과 건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2017년 전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상회했으나 2018년부터 하회함.6) 그 격차도 최근 

3년간 2018년 3.8p → 2019년 7.6p → 2020년 10.6p로 지속 확대됨.7)  

– 결국, 2018년부터 건설업 노동생산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투입-산출 과정에서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 및 지자체의 ‘규제 확

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발휘한 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 진흥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발

휘하지 못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지역 간 정책 격차로 인한 불균형 실태로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역내공사 수주 비중

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9개 광역시도는 전국 평균인 48.9%를 넘어서지만, 

인천, 세종, 경기 등 8개 광역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전국 평균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서울, 제주 등은 지난 10년 동안 역내공사 수주 비중이 감소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전국 평균 대비 역내공사 수주 비중이 낮은 광역지자체와 과거 대비 역내공사 수주 비

중이 감소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 건설산업 보호 정책의 실효성 부재 및 수주 물량 감소

로 인한 경쟁 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나아가 건설산업 내적으로 산업의 환경 조성에 근간이 되는 법령의 복잡·다기화 및 비

효율적 규제 체계로 인해 건설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복합은 차치하고, 건설산업 내 

융·복합화조차 실현하기 어려운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5)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2018.2),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6) 경제 전반(economy-wide)에 대한 노동생산성과의 격차 비교를 통해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

가 나는지 측정할 수 있음. 
7) 나경연(2021), “건설업 노동생산성 추이와 시사점”, 건설동향브리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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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에서는 건설 주체 간 협업과 타 산업과의 상호 피드백(융합)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건설공사 생산구조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관련 데이터의 축적을 통한 피드백 과정 등 엔지니어링과 시공 간 융합은 스마트 건설(시티, 

인프라, 건축 등) 촉진의 전제로 기능함. 

– 건설기업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사전 단계로 설계 역량을 확보할 수 없어 민간에 의한 산업융

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건설산업은 그 특성상 발주자와 수주자 간의 수직적 계약관계와 다단계 생산 체

계(원도급 → 하도급 → (일부)재하도급 →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로 인해 우월

적 지위 남용, 소위 갑을(甲乙)관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산업임.

– 건설산업은 수행 과정이 복잡하고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주 산업으로서 일회성인 특성으로 인

해 기업이 모든 역량을 보유할 수 없어 복수의 참여자와의 원활한 협력이 매우 중요함.

– 우리 건설산업은 오랜 기간 발주자 ↔ 시공사 간, 원 ↔ 하도급자 간, 시공자 ↔ 근로자 간 갑을관

계가 형성되어 고착화된 실정이고, 이에 따라 부당 업무지시 등이 일상화되고 계약 상대자는 불성실

한 계약이행을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8)

–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설문조사(2017.10)에 따르면, 국민의 80.2%가 건설산업을 대표적 불공정 산

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3. 산업 고도화  

(1) 주택·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주택 및 부동산산업의 시장 규모는 절대적으로 크나, 산업적 선진화 및 고도화 작업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 스톡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함. 또한, 타 산업 대비 주택 

및 부동산산업이 국민총생산, 고용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집중 등 자산시장 관점에서 주택 및 부동산산업을 인식하면서 

산업적 선진화 및 고도화 작업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부동산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사회적 성장기반을 모색하고 있음.

8) 감사원(2018),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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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적 중요성은 잊히고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산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음.

– 산업 생산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공급 부문에 대한 규제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짐. 도시계획 규

제, 가격 및 분양 관련 규제, 세제 규제 등 다수의 규제가 산업적 혁신을 가로막고 있음.

–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 심의·허가라는 3단계에 걸쳐 토지이용규제를 실시

하고 있음. 용도지역제를 통한 강력하고 규범적 규제와 함께 주차장,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 관련 규제

가 동시에 존재함.

– 주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분양가규제, 분양보증 독점 체계 유지, 청약통장 사용 유무, 전매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됨.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간이용 트렌드가 급변하고 새로운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

나,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중첩 규제로 능동적 산업 대응이 어려움. 시대 변화에 맞

는 새로운 제도가 절실함.

– 젊은 세대들의 직주근접, 도심 용도복합 지역 내 거주 선호, 아파트 선호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 

도심에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함.

– IoT의 발달로 초연결 사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생활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양질의 입지에서 

수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 1~2인 가구 증가, 출산율 저하, 퍼스널 모빌리티 확대, 배송량 급증 등 삶의 형태 변화에 맞는 도시

기반시설 필요량과 요구수준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함.

<그림 Ⅰ-7> 지하터널 배송 시스템 개념도 <그림 Ⅰ-8> 개인 이동수단의 종류

자료 : sidewalk labs(2019), toronto tomorrow(Master 

Innovation and Development Plan).

자료 : T. Litman, R. Blair, et al.(2006), Managing      

    Personal Mobility Devices On Nonmotorize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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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 조달방식의 고도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등 혁신과 융합 및 통합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혁신의 출발은 공공 조달제도의 혁신에서 출발해야 함. 

– 건설산업의 저생산성 문제는 파편화된 단계와 조달방식, 그리고 생산구조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건설단계를 축소하고 계약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주체에 대한 전향적인 방법으로 도입하

고 있음. 

– 반면, 국내의 경우 이와 반대로 융합과 통합의 반대인 분리, 분할 등의 관성이 여전함.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당면과제의 개선은 필

수적이며, 이 중 수주산업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조달정책의 혁신 혹은 고도화’는 산

업 내 만연한 난제 해결의 ‘King Pin’이라 할 수 있음. 

<그림 Ⅰ-9> 건설산업에서 조달제도가 가지는 영향력

   자료 : BCG(2017),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 인프라 경쟁력 진단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프로젝트」, 국토교통부. 

 지난 45년간(1975년~2019년) 우리 공공조달은 계약 건수 기준 55.7%, 계약금액 기준 

35.1%를 차지함. 최근 10년간 54.5%, 30.7%로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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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 공공조달은 175.2조원 규모(물품 64.0, 공사 72.5, 일반용역 29.8, 기술용역 8.9)로 

GFP의 9.1%를 차지하며, 계속된 공공조달 규모의 성장세(최근 6년간 CAGR : 발주건수 기준 

17.9%, 발주액 기준 8.0%)를 고려할 때 그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임. 

–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공공조달제도는 공공시장보다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민

간시장으로의 영향력(공공제도 활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Ⅰ-10> 건설업 기준 공공조달시장 비중 

 자료 : 전영준(2021.6), “공공조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발표자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간 공공조달제도의 전체적인 혁신보다는 적정공사비 확보, 입·낙찰 제도의 가격 관련 

논란, 타 법에 의한 공종의 분리발주 요구 등이 제도 이슈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 (2019년 국가계약법 개선 대책) 적정공사비 확보를 주종으로 한 대책으로 종심제 확대(100억~300

억원)와 대안제시형 낙찰제도(2단계 평가)가 제시된 상태로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음. 

– 종심제 등 입·낙찰 제도에 있어서도 낙찰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요소에 대한 평가 방식의 개선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임.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원도급 지위 부여와 그에 상응한 공사비 지급을 목적으로 

추진된 다소 기형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국내 공공 건설사업은 설계시공일괄방식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통합발주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리발주의 형태라 할 수 있음. 이는 건설사업에서 요구되는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구조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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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하여 설계시공일괄방식과 민간공사에서도 전기공사 분리발주 의

무화(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중)를 추진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업 역시 분리발주 의무화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중임.

 최근 건설시장은 신규 건설시장과 함께 기존 시설물(노후 인프라 등)의 유지보수 시장

이 성장하고 있고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신규 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을 제외하고는 건설을 최종 조달 목표로 설정하였음. 하지만 

재정 소요의 다변화, 기술의 변화, 시설 관리의 주체이기도 한 공공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한 조달 정

책의 구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및 보수까지 패키지로 시설을 조달하는 개념이 필요한 시기가 도

래함. 특히, 관리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방식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노후 인프라의 일관된 관리를 위해서도 유지관리를 포함한 조달방식이 필요함. 

 4차 산업혁명 등 스마트 기술의 활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BIM 등 스마트 기술과 접목

하여 시설 조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달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이미 선진국의 경우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라는 융합·통합 발주 방식을 통해 스마트 건

설 기술(정보화 기술, 모듈러 기술 등)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음. 

– 국내와 같이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방식에서는 상술한 첨단기술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으

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기술 기반의 건설생산 혁신을 도모하기 어려운 환경임. 

 적정 공기 및 공사비 확보 이슈와 연계하여 단순히 관련 기준의 개선만으로는 당해 건

설공사에서 공기, 공사비, 품질, 안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결국, 조달방식에서 공기, 공사비, 품질, 안전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불필요한 낭비 제거 등을 

통해 계약자가 확보할 수 있는 공사비와 공기 등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함. 

– 시공 책임형 CM, IPD, DBOM(설계-시공-유지관리 통합 발주방식) 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대처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입·낙찰 방식 등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향에 따라 개선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산업의 미래 수요와 현안을 균형 있게 수용해야 할 공공조달제도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변질되어, 혼선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건설산업의 수

요 대응에도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 공공조달 원칙 중심의 종합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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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의 일반 원칙은 경쟁원칙, 투명성 원칙, 차별금지와 동등대우 원칙, 계약신뢰 원칙, 경제성 

원칙, 반부패 원칙, 중소기업 이익 배려를 가져야 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①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 ② 공공 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공기 단축, ③ 건설기술 발전 유도, ④ 건설기업의 경쟁력 제

고를 달성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조달정책과 제도는 다음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

신되어야 할 것임. 

– 건설투자 및 운영 주체의 변화를 수용하는 조달방식 

– 공사비, 공기 등에 대한 압박 심화의 해법으로서의 조달방식 

– 품질, 안전, 민원, 환경 등의 사업 리스크에 대응 가능한 조달방식

– 모듈러 등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조달방식 

 상술한 조달방식의 혁신뿐만 아니라 현 제도 중에서 규제로 이해되는 계약제도의 개선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함.

–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입찰 참여를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 분리발주 심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통합과 융합을 저해하는 요소의 합리적 판단 

<그림 Ⅰ-11> 공공조달의 원칙과 목표

자료 : 김진기(2021.6), 「정부조달법의 이해」; 이상호(2019), 「일류발주자가 일등 건설산업을 만든다」; 전영준(2007), “공공

조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발표자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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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 방식의 고도화    

 건설산업의 계속된 생산성 하락세 극복 및 최근 사회‧경제적인 산업‧기술 간 융복합 확

산과 기술 고도화에 따른 건설 수요의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기

술의 활용 확대는 필수적 요소로 부각됨.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타 산업 및 타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임. 2019년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건설 분야에 디지털 기술 등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시 부가가치가 약 1.42%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 및 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이후 다양한 

대응계획 및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임.

– (정부) 지난 2017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11.30)’,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2019.10.25)’ 등을 통한 산업별 스마트 기술 확산 기반 마련 중

– (국토부) 건설기술 정책 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포함한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7년 12

월)’을 마련한 이후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 등 후속 정책

을 입안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중

 하지만 스마트 건설기술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고도화를 꾀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임.

– 일례로 건설기업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활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상황임(2019년 조사 결과).

<그림 Ⅰ-12>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별 도입 계획

   주 : 2019.4.8∼5.15, 종합건설사업자 106개사, 전문건설사업자 95개사 대상 설문조사 시행.

   자료 : 이광표 외(2019), 「국내 건설기업의 스마트 기술 활용 현황과 활성화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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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4년간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정책은 기술 확산 초창기 특성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지원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산업 내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유도하는 확산 정책 추진이 미흡함. 

–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은 정보통신,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기술의 융·복합 및 스마트 건설기술

의 산업 내 정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한 대응이 필연적이나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

 따라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당면한 현안과 산업 내 저해 요인 및 

발생 가능한 각종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과 더불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

한 가장 안정적 지원책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축·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과제의 발굴, 산업 내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다기한 이

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스마트 건설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확충 등 전방위적 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의 목표와 수단,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할 분담, 거버넌스 구축·재정비 

등을 포괄하는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함.

(4) 스마트 건설산업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의 고도화    

 사회 인구구조 변화 및 환경변화에 따라 건설산업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

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됨.

– 그간의 정부 대책은 ‘일자리의 질’ 중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초점을 둠. 반면 유효노동이나 노

동 자체의 질적 개선을 위한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향상 대책은 사실상 다루어지지 않음. 

–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화를 대비하기 위한 건설산업의 인적자원 투자 방향 정립이 필

요함.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근로자 고용관계가 주로 임시·일용직으로 진행됨.

– (수주 산업) 생산 활동이 이뤄지는 기간에만 생산요소 활용, 개별 공정이 완료된 후에는 건설업자가 

고용한 건설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 (이동성) 대체로 건설근로자는 부동산의 특성이 강한 생산물을 작업하며, 해당 부동산이 있는 특정 

공간에서 직접 생산 활동을 진행

– (구인·구직) 공정별 2~20명의 작업팀 단위로 노무 제공. 팀장이 팀 단위의 실질적 구인자 역할을 하

며, 개별 구직활동은 해당 팀의 공백을 메우거나 보조 역할이 주를 이룸.

– (숙련 근로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경력 5년 이상의 숙련공이 필요하나, 인력의 정보 부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
o
n

s
tru

c
tio

n
 
&

 
E

c
o
n

o
m

y
 R

e
s
e

arch
 In

stitu
te

 o
f K

o
re

a

18⦁새 정부의 정책 과제 『건설 및 주택 부문』

등 수급의 어려움을 겪음.

– (외부환경) 기후 및 계절 요인에 의해 공기 지연 및 주기적 실업 발생

– (채용관계 불투명) 건설 취업시스템은 취업자의 76.3%가 팀·반장의 인맥을 통해 진입, 조합원 채용

강요,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 방식

 건설 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 및 산업의 스마트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자

원 투자 등 직업훈련 내실화가 요구됨.

– 현재의 현장교육은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교육 방법 

및 교육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교육기관의 과점 구조로 인해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함.

– 건설 분야 신기술이 대부분 ICT·스마트 기술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선제적 커리큘럼 개발이 부

재해 현장에서의 니즈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음.

–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이러한 기술이 접목된 기계·장비·기구 등을 

운용할 건설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음.

–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드론, IoT 및 센싱,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기

본지식 함양, 나아가 관련 첨단기술을 건설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응용기술 습득이 요구됨.

 해외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엔지니어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며, 기업의 경우 소수 스타플레이어에 대한 의존도 심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는 대학 교육이 현업 맞춤형 체험·실무 교육보다는 이론·강의에 치중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 영

세성으로 인해 자체적인 인력 육성보다는 해외사업 경험이 있는 인력 채용을 통해 단기적 해결을 하

고 있기 때문임.

– 또한 해외건설협회 및 관련 전문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 시공 및 플랜트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운영 

중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4.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1) 안전한 스마트 인프라로 전환

 우리나라의 인프라 건설은 1970~1990년대에 걸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음. 

이로 인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노후 인프라시설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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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인프라 자산 중 내용 연수가 30년을 경과한 시설물 비율이 증가하

기 시작했으며, 2020년대부터 이 추세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

 도로, 산업단지, 상하수도 등을 중심으로 기존 인프라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9)

– 2017년 기준 국토부 소관 도로 1만 1,636㎞ 중 60.9%가 경년 10년을 초과했고,10) 그중에서도 

아스팔트 도로는 61.3%가 경년 10년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새로이 관리대상으로 편입된 3종 시설물(소

규모 시설 중심)의 경우 준공 후 30년 이상된 시설물의 비중이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

로 3종 시설물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건설된 지 10~29년 사이의 시설물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

지하고 있어, 향후 시설물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구분 1996년 2006년 2016년 2026년 2036년

공공 시설물 개수 7,518 17,674 26,930 35,120 39,817

30년 이상
수량(개) 671 1,267 2,744 7,518 17,674

비율(%) 8.9 7.2 10.3 21.4 44.4

<표 Ⅰ-2> 국내 SOC 노후화 현황 및 전망 

자료 : 국토교통부(2017.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9∼2022년).

구분 교량 터널 육교 기타(토목) 공동주택 건축물주) 기타

고령화율 23.3 46.5 9.8 49.1 48.2 49.1 40.8

<표 Ⅰ-3> 3종 시설물 유형별 노후화 현황 

(단위 : %)

주 : 공동주택 제외.

자료 : 최환석(2019.2), “SOC 투자의 방향전환 – 생활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후 SOC 개선”, 이슈브리핑 2019-07

호, 민주연구원.

 노후 인프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노후 

인프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투자 정책이 발표되었음.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2019.6)’에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대형 SOC 등 

15종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4년간 연평균 8조원 등 32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함.

 노후 인프라 개선은 최소한의 성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를 넘어 노후 인프

9)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3),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 프로젝트」.
10) 엔지니어링데일리(2017.10), “도로노후화 심각, 일반도로 60% 내구연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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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종합적 성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프라 혁신으로 이어져야 함

–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에너지, 교통, 안전 등을 더욱 효율화시키는 스마트시티, 콤

팩트시티 등에 대한 준비와 기술개발이 필요함.

–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인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필요한 곳에 

자원을 투입하거나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

<그림 Ⅰ-13> 스마트시티 개념도

자료 : 4차 산업혁명위원회(2018.1),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노후 인프라를 스마트 인프라로 재구축하는 데는 인프라의 유지보수, 성능개선, 운영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됨.

 기존 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한다는 관점에서 노후된 인프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인프라의 성능을 개선하는 투자가 크게 확대되어야 함. 

– 노후 인프라의 스마트화를 위한 재투자에는 민간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인프라가 스마트화된다

는 것은 그 인프라를 사용하는 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프라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주체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즉 시설 고도화에 대한 수요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 효율성이 결합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사업성이 창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데는 민간의 창의성이 무엇보

다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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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2020년 기준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는 458명으로 전산업 사망사고자의 51.9%를 차지

하여 전산업에서 가장 많음. 

<그림 Ⅰ-14> 2020년 산업별 사고사망자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2020), 「통계로 보는 2020년 산업재해」.

 특히 5~49인 사업장(402명, 45.6%), 60세 이상 근로자(347명, 39.3%), 떨어짐(328명, 

37.2%)이 가장 많이 발생함.

– 전산업 근로자의 총수는 1,897만 4,513명임. 여기서 건설근로자의 수는 228만 4,916명임. 생산근

로 측면에서 건설업과 비교할 수 있는 제조업의 경우 총 근로자수는 404만 5,048명이며, 2020년에 

492명이 사망함. 

– 모수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제조업 근로자의 사고사망자수와 건설 근로자의 사망자수가 비슷하

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① 소규모 현장의 사고사망자수가 많다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② 떨어짐이 

많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 준수(관리 및 개인 모두)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건

설산업의 후진적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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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자살·교통·사고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

젝트(2018년 1월)”를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산업 사고사망자수 저감은 실패로 평가됨.

– (건설업 사고사망자 저감 목표) 2017년 506명에서 2022년 253명 목표(매년 50% 감축을 목표)

– 국토부는 타워크레인(2017.11, 2018.4), 공공공사(2018.7, 2019.3), 추락사고(2019.4) 방지대책을 제시 

– 2017년 506명 → 2018년 485명 → 2019년 428명 → 2020년 458명으로 증가 

구분 2017 2018 2019 3년 증감 3년 평균 비중

합계 506 485 428 -78 100.0%

 3억원 미만 176 162 152 -24 34.5%

 3억~20억원 미만 109 99 88 -21 20.9%

 20억~120억원 미만 99 99 71 -28 19.0%

 120억원 이상 111 114 111 0 23.7%

 분류 불능 11 11 6 -5 2.0%

<표 Ⅰ-4> 최근 3년간 공사 규모별 사고사망자수 변화 추이(2017~2019년)

(단위 : 명)

자료 : 산업안전보건공단(2020), 건설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건설안전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은 적절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문이 모두 동참하는 

공동의 관심사로 부각시키는 것에는 실패하고 있으며 실효적 방안 적용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사고사망자수가 줄지 않는 이유로 ① 취약 분야(민간 소규모 공사, 50억원 이하)는 여전히 사각지대

로 지속, ② 건설사고 감축을 위한 근원책 제시에는 미흡(산업의 공동 관심사 유인 실패)이 원인으로 

지목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① 취약 분야 집중 관리, ② 사업주체별 책임과 권한 명확화, ③ 현장 

중심 안전관리 기반 조성의 대책을 제시함.

 법제화 동향은 처벌 중심의 안전규제 강화가 핵심으로 전산업 차원의 「중대재해처벌

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며, 건설 부문의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건설 

안전규제의 대폭적인 강화를 예고하고 있음.

–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측면에서 규제 강화는 이해되나, 현재 산업에서는 예방보다는 처

벌 중심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하지만, 광주 철거 사고 등 잇단 사고에 따라 이러한 처벌 중심의 규제는 적절성을 떠나 국민 여론

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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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사고에 따른 재해와 사고사망자수를 줄이는 과제는 정치적 관계를 떠나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과제화해야 함. 차기 정부가 가져가야 할 건설안전사고 저

감 정책의 큰 틀은 다음과 같음. 

– 공공 주도가 아닌 산업 차원의 ‘안전사고 저감 운동’으로 승화 및 확산(산업 캠페인화)

– 건설안전 규제의 정비와 예방 정책 강화, 민간발주자의 책무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과 예산 확보 

– 가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의 대대적 보급 등  

<그림 Ⅰ-15> 건설안전 혁신방안 

             자료 : 건설안전 혁신방안(2020),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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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Ⅰ-16> 정부의 건설근로자 안전사고대책과 입법 현황

     자료 : 건설안전 혁신방안(2020), 관계부처 합동(202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2021.3);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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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민 삶의 질 안정을 위한 과제 

1.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1) 공공·민간, 투트랙 임대주택 공급

  □ 배경 및 필요성 

 공공 임대주택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주민 수요와 지역 형평을 고려한 양적 공

급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노후화 대응도 중요한 과제임.

 2019년 기준 공공 임대주택 재고는 총 166만 128호임. 2007년 기준 공공 임대주택 

재고는 82만 5,487호였으나 2011년 100만호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50만호를 상회

함. 약 12년간 2배 이상 물량이 증가함. 

– 그러나, 공공 임대주택은 수요자 선호보다는 공급 편의성에 따라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함. 공

공 임대주택의 28.0%가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 최초 공급 후 30년이 경과하여 공공 임대주택의 노후화 대응도 필요한 시점임.

 공공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면 민간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노력도 이어져야 함.

– 공공의 임대주택 직접 공급은 대규모 자금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정 위기와 복지 지출의 한계 

등에 노출되어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큼. 

– 반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나, 투기 악용, 소규모, 영세성, 관리의 

어려움, 주거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살려 투트랙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시장 전반의 수요 대응의 적시

성 및 재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추진 과제

 (과제1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

는 방안임. 다만,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입지 선별 노력이 필요함.

– 주거급여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활용되고 있으나, 공공 임대주택의 직접 공급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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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는 여전하며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성도 비교적 명확함.

– 공공 임대주택 재고가 일정 수준 확보되었으나, 지금까지의 공급은 외곽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임대주

택 수요가 다수 발생하는 도심 인근 지역의 재고 증가분은 미약함.

– 저소득 가구의 일자리 다수가 고용중심지 인근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며, 고용지 인근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기존의 대단지 중심의 공급이 아니라, 도심 내 국공유지, 이전적지, 소규모 나대지,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활용하여 도심에서 중소 규모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함.

 (과제2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舊뉴스테이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재설정하여 중산층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함.

–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으로 추진된 뉴스테이 정책의 긍정적 기능은 확대하고 부정적 측면은 개

선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은 중산층이 주요 수요자인 아파트 전세 시장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형 임대주

택공급 정책의 효용성은 여전함.

– 과거 뉴스테이 정책은 공공의 다양한 지원에 비해 초기 임대료 규제 부재, 민간에 대한 과도한 혜택 

등으로 공공성 논란이 컸음. 이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차등적 임대료 규제와 입주 자격 

제한이 도입됨.

– 그러나,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택지 지원, 임대료 규제 및 입주 자격 제

한 완화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기대 효과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

–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은 임대차시장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임대료 안

정으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함.

– 공공과 민간의 투트랙 공급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수성 및 적시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임.

 공공 주도의 공급은 재정지출의 한계가 명확하여 주거 안정성과 재정 효율성의 균형 

측면에서도 민간 활용의 의미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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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

  □ 배경 및 필요성 

 2019년 하반기 이후 전세를 중심으로 임대료 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과거 매매가

격이 안정된 시기에는 전월세 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데, 장기적 임대차시장 안

정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임.

– 2016년 이후 3년간 안정세를 보였던 전월세 가격은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됨. KB국민

은행 지수를 기준으로 2020년 전국 전세가격 종합지수는 6.54% 상승하여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2021년 1~5월까지도 3.54% 상승하며 비교적 높은 상승세가 지속됨.

– 주택시장 경기 사이클을 확인하면, 매매가격이 안정된 시기에는 전월세 가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음.

 공공 임대주택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 중 약 34%가 민간 

임대차시장을 활용하고 있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절대적임.

–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자가점유율은 58%이며, 임대차 가구는 42%임. 2019년 기준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재고가 173만호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가구의 약 34%인 704만1) 가구가 민

간의 임대차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최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감소시키고 

임대료 변동성을 확대시켜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까지 어렵게 함.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률 제한, 전월세 거래 신고제로 통칭되는 임대차3법이 각각 2020년 7

월 31일, 2021년 6월부터 시행됨.

–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 제한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부터 전세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시행 시

기가 임박한 2020년 5월 이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됨.

– 임대인의 수익률을 제한함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감소시킴. 계약 중에는 임대료 상

승률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계약에서 상승분이 선반영되어 임대료가 급등하는 구조를 형성함.

  □ 추진 과제

 (과제1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차법으로 개정)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바탕에는 임대인, 

1) 2019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가구는 2,089만 가구임. 주거실태조사상 임차가구 비율에서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재고를 
제외하고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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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함.

–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시장의 균형을 해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줌. 임차인 일방의 보호가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을 통해 임대차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임대

차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차법」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함.

– 격차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주거비 경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는 공감하나 민간 

임대차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 

– 특정한 임차인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오히려 시장의 균형을 해쳐 전체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음. 

임차인 보호 관점이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 관점에서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차법」

으로의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비용을 민간(임대인)에게 전담시키면 공급 감소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

함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이를 보전해야 민간을 활용한 정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음.

 (과제2 임대차2법 유예) 제도 운영을 위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임대차2법은 일정 기

간 적용 유예가 필요함.

–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면밀한 구조 파악이 이루

어져야 함. 전세라는 고유의 제도가 갖는 광범위한 영향 등은 자료 확보 어려움으로 명확히 파악되

지 않음.

– 전월세 신고제 운영을 통해 임대차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 이후 적용 시기, 적용 방식 등이 논의되

어야 함.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 인센티브와의 관계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으로 발생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뉴욕은 임대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함

 적용 시에는 신규주택 적용 배제, 시장 연동형 상승률 제한 방식 등 시장 친화적인 방

식의 개정을 통해 장기적 민간 임대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함.

– 5%와 같은 특정한 임계치를 설정하여 상승률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한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프랑스와 뉴욕 등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상폭의 한계를 결정하고 있음.

– 신축 공급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축 주택은 임대차2법을 배제해야 함. 강력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사용하는 베를린도 준공 5년 내 신규 주택은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배제함.

– 지속해서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조정력을 부여하여 운

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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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3 등록 임대주택사업 정상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장기적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 및 선진화라는 순기능이 존재하며,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기존 혜택의 유지가 필

요함. 

– 2015년 말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 13.8만명, 등록 임대주택 25만호 수준이었으나, 2019년 말에는 

임대사업자 48.1만명, 임대주택 150.8만호까지 확대됨. 

– 짧은 기간 다수의 임대주택이 양성화되면서 임차인에게는 안정적 임대기간 및 임대료 혜택으로 돌아

갔으며 공공 관점에서는 양성화된 주택 DB를 통해 임대주택 물량 및 세원 확보로 이어짐.

– 임대사업자는 정부 정책을 믿고 장기사업인 등록임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3년 만에 제도가 크게 축

소되면서 정책 신뢰성이 훼손됨.

– 등록 임대주택 말소는 연차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민간 임대주택 재

고 감소는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

– 기존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고 이들 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차시장을 운영해야 할 것임.

–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제한적인 재정 투입과 세제, 금융 혜택으로도 대규모의 임대주택이 자율적으

로 공급되는 제도임. 등록 임대주택사업을 통한 주거 안정 효과와 다주택자 혜택의 균형성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야 함. 

  □ 기대 효과

 민간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임대료 변동성을 줄여 장기적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

여할 것임.

–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법」으로의 전환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바꾸고 임대인과 임차

인의 균형에 따라 작동하는 시장을 사회가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임대차2법 유예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유지는 단기적으로는 정책 변동성 축소에 따른 임대료 안

정에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될 것임.

 공공 임대주택 물량이 확대되더라도 민간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함. 민간 임대주택은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재정 효율성도 높음.

– 공공의 직접 공급은 주택 재고의 불변성이 강함에 따라 입지, 상품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 

그러나,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임대주택 LCC(life cycle cost) 관점에서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공공의 직접 공급에 비해 재

정 효율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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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정상화

  □ 배경 및 필요성 

 세제를 경기조절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취득세, 보유세,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

금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남.

–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 대비 90%로 설정하고, 현실화율을 연간 3%p 내외에서 높일 계획

임. 그러나, 가격이 낮을수록 현실화율 평균은 낮고, 편차는 커 오히려 낮은 가격대 부동산의 변화가 

클 수 있음.

–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법령 120여개, 행정규칙 30여개에서 활용되고 있음.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세제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대응은 미흡함.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당초 2.0%에서 2019년에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2%까지 인상됨. 

2021년 6월부터는 최대 6.0%까지 인상됨. 2020년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인상됨.

–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도 인상됨.

 보유세 상승으로 자가 보유자의 거주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소득 없는 고령자의 

부담이 커짐.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은 주택 대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재산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남.

– 한시적으로 재산세율 감면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나, 감면 수준보다 세금 상승분이 커 노인 등 소득

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단기간에 증가함.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보유자 중에서 자영업자 등 경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킴.

<그림 Ⅱ-1>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단위 : %)

<그림 Ⅱ-2> 재산세 주택분 징수액 및 변동률

(단위 : 억원, %)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지방세 통계연감, 2020년은 2020년 5월 기재부, 행  

   안부, 예산처의 가집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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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과제 

 (과제1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하향) 국내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은 OECD 최고 수준

까지 증가함.

–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명목 GDP 대비 보유세는 OECD 국가 중 19위이나, 

거래세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합산하면 9위 수준임.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OECD 

최고인 영국 수준으로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 세제는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됨에 따라 인구 규모가 작은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보

유세와 거래세를 양자택일하여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경향이 존재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세뿐 아니라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의 세부담이 급증함. 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함.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목표치를 80%로 하향 조절하고 속도 조절도 필요함.

– 현실화 목표치를 80%로 하향 조정해야 함. 거래가 적은 시장이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시장가격 

대비 90%를 과표로 삼는 것은 민원 증가 등 조세 행정의 어려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가격이 하락함에도 과표가 상승할 수 있으며, 과표 정확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것임.

 (과제2 부동산 세제개편) 부동산 관련 세입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거래세 인하와 보유

세 부과의 적절성을 찾아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OECD 국가 중 부동산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런던의 주택

가격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게 상승함. 세제 강화의 경기조절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상승을 고려하면, 거래세 인하를 통한 전반적인 납세자의 세부담을 고려

해야 하나, 취득, 보유, 양도 단계의 모든 세금이 증가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확대됨.

– 징벌적 양도소득세 부과, 과도한 실거주 요건 강화는 주택 거래를 어렵게 하고 주거이동성을 저해하

고 있음.

 (과제3 재산세 소득공제제도 도입)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함.

– 선진국은 다수의 국가에서 주거비 부담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음. 미국은 2017년까지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옴. 다만, 2018년부터 부부합산으

로 1만 달러까지만 공제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은 확대함. 세제 혜택이 

축소되었지만 주거비가 필수 비용 항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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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소득공제 체계에서 월세가 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비 부담 경감 차원에

서 재산세의 소득공제 도입이 필요함.

  □ 기대 효과 

 주택보유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안정 효과가 기대됨. 부동산 세제는 경기 

조절 수단이 아니며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큼. 또한, 조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임.

– 급격히 증가한 세부담을 정상화하여 주택보유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금까지 부동산 조세의 경기조절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단기간 급변한 조세 환경으로 거래 

감소, 주거 이동성 저해, 조세 전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남.

– 시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조세 체계를 개편하여 시장 정상화에 따른 장기적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됨.

– 조세 운영은 장기 안정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지불가능성이 보다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장기 안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함.

2.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1)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생활밀착형 인프라는 2018년 8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 

정책이 발표되면서 생활SOC라는 명칭으로 정의되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일상생활

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라는 본연의 의미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SOC’라는 용어가 예산 편성 항목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SOC는 기존 SOC 예산 항

목에 포함되는 시설과는 다른 종류의 SOC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생활SOC’라는 개념에는 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프라 중에서 기존 SOC에 

포함되는 시설들이 포함되기는 어려움. 그에 따라 ‘생활SOC’의 범위는 본연의 의미인 시민 일상생활

의 질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인프라라는 개념에 비해 상당히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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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SOC의 유형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시대에는 공원과 같은 외부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공원은 모두가 좋아하는 선호시설로서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문제를 겪으며 최근 들어 그 가치가 더

욱 주목받고 있음. 또한, 공원은 건강, 노인, 환경, 지역 경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도시문제 개선에

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임.

 코로나19 시대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외부공간의 확충은 뚜렷하게 추진되고 있

지 못함. 

– 생활SOC 유형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 미세먼지 저감숲, 휴양림, 야영장 등이 포함되어 있

으나, 현재 생활SOC 확충을 위한 중심 전략 사업은 시설 복합화로서 도서관, 어린이집 편의 시설 

등의 확충임.

– 기성 시가지에 신규로 공원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후 공원의 재생,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사업화 등이 필요함.

  □ 추진 과제 

 (과제1 ‘생활SOC’ 개념 확장) ‘생활SOC’ 개념을 확장하여 예산 항목의 관점보다는 국

민들의 기준에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설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선정하

여 집중투자하여야 함.

– 지역민들이 실제로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은 거주지역 내 인접도로의 좁은 폭원과 성능 저하에 

따른 교통 체증 문제이고,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및 공공 의료, 사회복지 시설

의 부족 문제이기 때문임.

 (과제2 노후공원 재생사업 활성화) 지금까지 기존 공원의 질적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

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아 공원 노후화로 인한 질적 저하 문제가 커지고 있어 노후공

원의 재생사업이 필요함.

–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각종 안전문제 발생 위험 외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수요(예 : 레크레이션 공간 확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또한, 공원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노후되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함. 따라

서 공원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재조성사업이 필요함.

 재정사업으로는 도시재생과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공원 성능개선 사업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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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추진함으로써 도시문제 해결에서 공원의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의 ‘지역 특화재생사업’에 ‘공원 연계형’ 유형을 신설하거나 생활 SOC사업에 노후공원

의 질적 개선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노후·불량 공원을 지금과 같이 공공재정‘만’을 활용해 개선하고 관리하는 데는 구조적

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재원의 활용 확대가 필요함.

– 재정적 측면 외에도,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진 현시대에 공공 주도의 ‘천편일률적’인 공원 서비스 

공급은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음. 

– 일본의 경우, 2017년 Park-PFI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재원과 노하우를 공원의 운영·관리·개선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음.

 (과제3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정부 예산 절감과 도심 녹지 보존, 건설산업의 활

력 증진, 재산권 보전 등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계

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특례사업’)은 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예산 부족 등 이

유로 방치된 공원 용지의 개발을 진작하기 위해 도입됨.

– 공원 용지 중 최대 30%에 공원 용도 외 민간 개발을 허용하되, 나머지 최소 70% 이상의 토지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받는 특례사업을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추가함(2009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근 공원 용지와 번들링을 허용해야 함.

– 특례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원 용지의 최소 규모는 5만㎡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중소 규모 근린

공원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현재 「공원녹지법」 규정에 의하면 공원 용지의 분할 개발은 가능하지만 통합 개발은 어려워 도시 내 

산재해 있는 중소 규모의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1만~5만㎡의 장기미집행공원도 특례사업의 대상으로 편입하고, 분산된 공원 용지의 통합 개

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현금예치금제도를 개선하고 소관청의 예치금 반환 의무 규정

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치금의 순기능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현금예치금은 토지비의 80%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납부 방

법 역시 현금 납부로 일원화되어 있어 반드시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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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관청의 예치금 반환 의무가 없고 반환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브릿지 금융을 통한 사업자금 

마련 시 이율이 상승할 수 있음. 일부 지역은 실제 반환 채권의 발급을 거부해 사업자의 금융비용 

상승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금예치금 납부 비율을 일부 하향 조정하거나 납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치금의 반환 절차 및 반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함.

  □ 기대 효과 

 생활SOC의 대상 시설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역 특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가 가능해져 실질적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투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지역의 고용 증가, 내수 진작, 총수요 확대 등 지역 균형발전 및 일

자리 창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소규모 건축시설로만 대상 시설을 국한할 필요는 없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형 생활SOC의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

서 공원과 같은 외부공간형 생활SOC의 공급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일

상생활의 질 향상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노후 공원의 재생에서 공원 내 시설물(벤치, 파고라, 놀이터 놀이기구, 화장실, 보행로 등)은 시민 안

전, 특히 아동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반적인 사회안전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

– 오래전에 조성된 공원은 조성 당시 가용자원이나 설계기술이 부족하여 공원의 질이 그 잠재력에 미

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노후 공원의 효율적 재생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와 활용도를 높이면 신규 

공원의 확충 이상의 체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공공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공원을 확

보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충돌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2) 생활SO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진행 중인 3개년 계획은 인구수당 개소수 등 목표 지표에서도 드러나듯이 시설의 

총량적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양적 확충은 당연한 과제이지만 대부분의 생활

SOC들은 지속적인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운영이 중요한 시설들로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들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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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예상되는 운영 관련 이슈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건전

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존재함.

–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사한 소규모 시설들이 늘어날 경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활용

도가 떨어져 사회적 관점에서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그림 Ⅱ-3> 생활SOC 복합화사업 개념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1),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중심 전략인 생활SOC 복합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복합화 시설은 특성상 운영이 매

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략이 검토되어야 함.

– 복합화는 주민들의 행정,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여 사업의 추진과 운영이 어려움. 

– 더욱이 복합화는 비교적 대단위 사업이 될 개연성이 크고 지방의 수요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다면 장기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음. 따라서 사업 추진에 앞서 운영방식, 운영주체, 운영비, 

운영비 분담 체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생활SOC는 현재 계획상의 3개년 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종료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님.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조성 등 새로운 패러다임과 연계되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의 

모습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SOC의 지속적인 발굴

과 사업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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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현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건설은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자본의 활용

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지자체 책임운영의 원칙하에 지자체가 수익시설을 입점, 공익신탁 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등 지역

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안 등이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추진 과제

 현재 생활SOC 정책에서도 운영을 충실히 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

고 있음. 

– 지자체가 수립하는 복합화 시설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지속가능성을 중점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인센

티브에 반영하며, 지자체의 역량은 높이고 부담은 완화하여 지역 기반 생활SOC 확충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2021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2)

 (과제1 생활SOC 민간투자 확대) 장기적인 생활SOC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

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재정투자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생활SOC는 3개년 계획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시설의 수가 늘어날수록 지자

체의 역량만으로 대부분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임.

– 민간 자본을 활용한 생활SOC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재정 위험이 높지 않은 장점이 있음.

– 특히 생활SOC는 대형 건설사 중심이 아닌 지역 건설업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역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운영 단계에서도 지역 주민의 일자리가 확충되는 효과가 있음.

 생활SOC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수익률은 기존 SOC 사업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어 민간사업자의 수익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3) 

– 생활SOC 취지에 맞게 민간의 참여 주체에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포함하는 새

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마련되어야 함.

2)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2021.1), 21년도 생활SOC 추진계획 보도자료.
3) 윤하중 외 2인(2019.6),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SOC”,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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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SOC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BTO+BTL(Build Transfer Operate + Build Transfer Lease : 수익형 +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우대 제도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생활SOC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기술력 발전을 위한 지원 제도도 검토해야 함.

 (과제2 중장기 생활 인프라 확충 전략 수립) 생활SOC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3개년의 

한시적 계획으로 사업이 종결될 수는 없으며, 장기적 관점의 생활 인프라 확충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사업기간 동안 끊임없는 평가와 논의를 통해 계획 종료 후 생활SOC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틀을 만

들어야 함.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추가예산의 편성, 민간 매칭, 민간자본의 역할 확대 등 다양한 

협력의 틀이 마련되어야 함. 

 더 나아가 생활SOC 확충 사업을 우리나라 인프라의 종합적 성능 제고라는 틀 내에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시대 및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의 질적 제고와 새로운 인프라의 혁

신을 끌어내기 위한 장기적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 국가적 인프라 정책의 비전이 설정되고 이를 통해 인프라 전반의 성능 제고 전략의 일원으로서 생활

SOC 정책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 틀 내에서 도시재생, 노후 인프라 개선,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타 유사 사업들과 연계가 효과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2016년에 국가 인프라를 총괄하는 IPA(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를 설립하고 국가

인프라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기대 효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진보를 반영

하는 새로운 생활SOC 사업 유형을 발굴함.

– 복합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정부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시민 활

용도 및 만족도를 높임.

–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첨단기술을 적극 수용한 새로운 생활SOC 사업유형을 발굴하여 

생활SOC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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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부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에 흡수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함.

– 부족한 재정 여건 아래에서 생활SOC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조달할 수 있음.

(3) 민간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 배경 및 필요성4)  

 2020년 5월 현 정부는 ‘그린 뉴딜’을 한 축으로 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

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제시함.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를 계획하고 있

음. 22.5만호의 공공 임대주택, 44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1,148개소의 문화 시설 등

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2019년까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된 그린 리모델링 사업(노후 건물 현황 평가

와 설계 컨설팅 등) 건수가 매년 10~21건에 머물렀음. 금번 그린 뉴딜 사업의 규모는 이와 비교할 

때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평가됨. 즉,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정책과 예산 지원계획은 

어느 정도 구현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연면적 기준 전국 건축물 대비 공공건축물의 비율은 불과 6.2%로 민간건축물이 차지하는 비

율이 93.8%에 달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Ⅱ-1> 국내외 그린 리모델링 관련 제도 현황 및 주요 특징

(단위 :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공공건물 10 11 31 13 17 21 838
민간건물 352 2,753 7,742 8,551 9,278 10,435 6,217

  자료 : 국토교통부(2020.12), 보도자료,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해외의 경우 미국의 PACE 제도, 독일의 CO2 감축 건물 개보수 프로그램, 프랑스의 

4) 본 내용은 다음의 내용 등을 참조하여 작성. 
   최경석(2017.9), “국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정책 및 동향”, 건설기술, 쌍용; 정광복(2021.2), “그린 리모델링 관련제도와 정책 

및 연구동향”, 건설관리,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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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론, 영국의 그린 딜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해외 제도는 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를 대출해주고 상환하는 방식, 

②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구분됨. 세부적으로 각 제도의 수립 목적 및 운영방식에 따

라 대출 및 상환방식의 차이, 공사비 지원방식의 차이 등이 다름. 

<표 Ⅱ-2> 국내외 그린 리모델링 관련 제도 현황 및 주요 특징

구분 주요 특징

국
내

그린 리모델링 공공시범사업

․ 기존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
․ 2가지 지원 분야로 구분 
 ① 사업기획지원 분야 : 사업단계별 맞춤형 기술지원 및 시공비를 지원 
② 시공지원 분야 : 그린 리모델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추가공사비를 지원

그린 리모델링 민간지원사업
․ 민간의 그린 리모델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 공사비 대출금의 
이자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금융 지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융자지원
․ 건물의 단열공사,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절약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
․ 지원대상 : 주택․건물 소유자, 세입자, ESCO 사업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단열 및 창호공사와 고효율 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저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자가 제외),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 

국
외

미국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제도

․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비용을 대출하고 채무는 
재산세로 상환하는 제도(상환기간 : 5~20년)

독일
CO2 감축 건물 
개보수 프로그램 

․ 독일재건은행의 이자보전자금을 활용하여 건축개보수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 대출한도 : 최대 5만 유로(10년간 1% 고정금리, 상환기간 20~30년)
․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지원 범위를 구분
 ① 성능기준 대비 30% 에너지 절감은 건물개선 금액의 17.5%와 

8,750유로 이내 지원 
 ② 성능기준을 충족한 에너지 절감은 건물개선 금액의 10%와 

5,000유로 이내 지원

프랑스 에코론

․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보수(단열, 에코난방)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적용되는 요소기술의 개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등
․ 대출한도 : 최대 3,900만원(상환기간 3~15년)

영국 그린 딜

․ 기존 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주택 개보수에 사용된 비용을 
공사 이후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 사업에 참여한 지원자 중 선착순으로 개보수된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캐시백 제도를 병행

자료 : 박기현 외 4명(2011),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홈페이지 등 참고한 정광복

(2021.2.), “그린 리모델링 관련제도와 정책 및 연구동향”, 건설관리, 한국건설관리학회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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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에너지 효율 증대와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 추진 과제  

 (과제1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 부문 선도 추

진 효과를 민간건축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

세 감면, 보조금 확대 등과 같은 유인책 마련 및 확대가 필요함.

– 해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자체를 대출하고 무이자 혹은 저리(고정금리 1% 이내)로 장기상환

(20~30년)하는 유인 정책이 필요함.

– 현재 국내의 제도는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에 머물고 있음. 공사비 지원의 규모는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상한을 두는 것이 필요함.

 (과제2 민간 그린 리모델링 대상 사업 및 성능등급 기준 마련) 민간 그린 리모델링 대

상 사업의 범위와 세부적으로 사업 지원을 차등하기 위한 리모델링 성능등급을 마련하

여 등급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먼저, 민간 부문의 리모델링 적용 대상(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 건물 등)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

립해야 함. 정액 기준은 단독주택 등 소형 건축물에 적합하지만, 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은 시공비 

등의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독일과 같이 에너지 절감 30%는 건물 개선금액의 17.5%와 8,750유로 이내를 지원하

고,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건물 개선금액의 10%와 5,000유로 이내를 지원 

  ▢ 기대 효과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 특히 민간을 통한 기존 건축물

의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함. 

 복지정책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생활 부문의 실효적 복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민간의 생활환경 개선,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관련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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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1) 내집 마련 물량 확대 및 상품 다양화

  □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공급 확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공급 속도가 느려 시장 신뢰를 확보하

지 못함.

– 3기 신도시 발표, 도심공급 확대 등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됨. 2021년 7월 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계획은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에 이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큼.

– 공공 주도 방식의 계획 물량 대다수가 후보지이며 실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 동의를 받은 

곳은 극히 적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후보지 선정조차 못했고 공공재건축도 후보지는 4곳에 

불과함.

– 공급이 확실한 물량은 3기 신도시와 일부 신규택지 물량이지만, 이마저도 보상이 지연되는 등 LH 

사태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고 유휴지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3080 공공주도반대연합회’가 결성되는 등 공공 주도 사업 후보지에서 주민 반대가 거센 곳이 많음.

– 서울 유휴부지인 태릉골프장, 용산 정비창, 서부면허시험장,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도 주민과 

지자체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함.

 3기 신도시 등 양질의 입지에 위치한 신규택지에서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대됨. 분

양 물량 감소로 충분한 내집 마련 물량 확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2018년 9·13대책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을 발표했지만, 서울 주택가

격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입지적 요인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절반이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민간시장에 미치는 공급 시그널이 미약했기 때문임.

– 3기 신도시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었지만, 법 규정상 공공주택 50% 이

상, 공공 임대주택 35% 이상 공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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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인천 계양 지구’도 전체 물량 중 35%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을 하나로 묶은 통합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임.

 수요자의 재무적, 인구·가구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양상품 개발이 필요함.

– 도심에 집중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단기주거 상

품 등 다양한 주거상품을 포괄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 대안형 상품은 수분양자의 초기 분담 완화와 과도한 수분양자의 수익을 방지하는 2가지 측면이 동시

에 존재함. 과거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이 시도되었으나 시장에 안착하지 못함.

–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주택, 상생주택, 누구나주택 등 다수의 자가지원형 대안주택 정책이 발표되는 

것은 보편적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와 대안형 분양상품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반영함.

– 주택가격 급등 대비 정체된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대안적 분양상품의 공급은 필요하며 성공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추진 과제

 (과제1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주택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공 주도가 아니라 민관협력 모델로의 대전환이 필요함.

–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기성 시가지의 토지주는 대부분 민간임. 민간의 적극적 협력 없이는 주택공급

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수요자가 원하는 분양상품은 민간이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임.

– 2·4대책 등에서 보듯이 토지주가 민간인 사업에서 공공 주도 방식은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

며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민관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토지주가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 공공개입 정

도, 공공주택 유형 및 비율 등에 있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요구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이 이

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과제2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안전진단 완화 등 정

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함.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민간 재원을 활용해서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음.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함. 

– 또한, 대도시 주택공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주택공급의 과반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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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폐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역들을 활성화해야 함. 그리고 

정비예정구역 제도 부활, 정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 등의 검토가 필요함.

 (과제3 주거상품 다양화) 다양한 주거용 상품을 주택으로 포괄하여 주택시장에서의 역

할과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급해야 함.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등 다양한 주거시설이 공급되고 있으며, 재고량도 상당함. 

이러한 주거시설은 아파트로의 수요 집중을 일정 방어함으로써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함.

– 도심에서는 용도복합 상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도심 집중, 단기 임차 증가 등 주택 수

요가 다변화되고 있음. 현행 「주택법」에 따른 단순한 주택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주거상품을 포괄적으

로 공급하고 관리해야 함.

 (과제4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이 높아, 3기 신도시 등 양호

한 공공택지에서 수요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환매조건부 등 대안형 분

양상품의 공급이 필요함.

– 대안형 분양상품은 낮은 초기부담과 수분양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형태가 패키지로 묶여 있음. 자가지

원과 최초분양자의 수익률 제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함.

– 이는 3기 신도시와 같은 주택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금융지원으로 포괄 가능함. 즉, 우위 토지에서 토지이용규제 정책(inclusionary zoning 등)으로 사용

되어야 함.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대안형 분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중위소득, 지역 중위주택가격 등을 

종합하여 수분양자의 혜택과 최종 수익 제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함.

  □ 기대 효과

 분양 물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내집 마련을 위한 수요층의 불안감

을 없앨 수 있음.

– 안정적 주택공급 시스템 마련은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임. 물량이 확보되어 내집 마련

이 용이해지면 수요자의 불안감도 사라짐.

–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민관협력 방식의 공급 확대는 시장 작동원리에 부합하며,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기간과 비용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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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상품 다양화와 대안형 분양상품 공급은 로또 분양의 부작용을 줄이고 주택 수요의 

완충제로서 기능할 것임.

– 다양한 주거시설의 공급은 저금리 등으로 단기간 급증하는 주택시장의 완충재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다변화되는 주택 수요 변화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함.

– 대안형 분양상품은 보편적 주거복지 확대 요구에 대응하고 수분양자의 수익률을 제한함에 따라 로또 

분양의 부작용을 감소시킴.

(2) 청약제도 개편

  □ 배경 및 필요성

 분양가상한제 운영으로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률이 배분됨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급증함.

–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운영에 따라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

어 분양 당첨만으로도 상당한 확정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함.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상승하여 2020년 이후에는 20 : 1을 넘어섬. 2021년 

1~7월까지 서울의 청약경쟁률은 111.4 : 1 에 달함

– 2021년 하반기 실시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경쟁률은 88.3 : 1에 이르렀고 인천계양의 일반공

급은 198.5 : 1까지 치솟음. 특히, 청년층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20대와 30대 청약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남.

 청약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 배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커짐.

–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재당

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됨. 특별공급은 생

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

가 필요한 계층이 해당됨.

– 현행 청약가점은 ① 무주택기간(32점), ② 

부양가족수(35점), ③ 청약통장가입기간(17

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부양가족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1~2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반영이 부

족하며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 파양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확대됨.

<그림 Ⅲ-1> 연간 청약경쟁률 추이

(단위 : 대 1)

주 : 2021년은 1~7월까지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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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배분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에는 30~40대 장기 무주택자들이 반대하고, 가점제는 

20~30대에게 불리하여 세대 간 갈등의 양상도 보이고 있음.

 청약제도의 잦은 변화로 국민의 혼란이 커졌고 부적격 당첨 사례가 증가하는 등 선의

의 피해자도 증가함.

– 주택청약제도는 세부조건이 빈번히 변경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10차례 이상 수정됨. 일반 국민

이 상세히 알기 어려워 청약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은 물론 부적격 당첨 사례도 다수 발생함.

  □ 과제

 (과제1 자녀수와 연계한 신혼부부 우대) 청년 및 신혼부부 우대 배분 확대는 필요함. 

다만,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 가수요가 존재하는 한 주택 배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선행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단계적으

로 폐지하여 가수요를 제거해야 함. 

– 주택 배분은 가장 강력한 자산 배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젊은 층에 대한 자산 배분은 필요함.

– 그러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함에 따라 단순히 젊은 계층에 물량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수와 연계하여 설계해야 함. 이를 통해 저출산 대책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당위를 확보해야 할 것임.

– 30대 이하 계층에 대한 물량 배분 확대 및 청약 우대 조치와 함께 자녀수와 연계한 전매제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과제2 가점제 개편) 소득 기준 추가, 부양가족 수 비중 축소 등 수요 변화에 맞는 가

점제 변화가 필요함.

– 주택 구입 능력이 있음에도 고가의 전·월세 주택에 자발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득 수준을 추가하여 ‘비자발적’ 무주택자와 ‘자발적’ 무주택자를 구분해야 함.

–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가점제도 항목을 다양화하거나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을 하향 조정해야 

함.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 항목이 미치는 영향력을 낮추고, 부양가족 수에 대한 고려는 특별공급 

등의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설계하는 방법도 가능함.

 (과제3 시스템 선진화) 사전 검증절차를 시스템에 도입하여 국민 편의 증대 도모

– 청약신청 단계에서 청약신청 내역(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순위 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오기입, 착오 등 실수나 무지로 부적격되는 경우는 방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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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 효과

 젊은 계층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불합리

한 제도 개선과 편의 증진으로 사회적 갈등 감소에 기여할 것임.

– 청약제도는 사회적 갈등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정책으로 갈등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확정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주택 배분 우대는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함. 저출산 

문제와 연계하여 사회적 동의를 얻고 출산율 제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자발적 무주택자를 필터링하여 불합리한 가점제를 개편하고 국민 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내집 마련 자금지원

  □ 배경 및 필요성

 주택은 개인에게 가장 고가의 상품으로 장기계획하에 구매하나, 잦은 금융제도의 변화

는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자금조달을 어렵게 함.

– 2017년 6·19대책, 8·2대책, 가계부채종합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0·1대책, 12·16대책 

등 단기간 단수의 금융 정책이 변경·강화됨.

– 전방위적 금융규제, 국지적 규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대출, 사업자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

출 전 부문의 규제가 강화됨.

 청년층은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계층으로 금융지원이 필수적임. 현행 LTV 중심의 금

융규제 강화는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젊은 계층의 주택시장 진입을 어렵게 함. 

– 강한 LTV 규제는 자산은 형성하였으나 장기 소득의 안정성이 낮은 장년층 이상에게 적합한 방식임. 

즉, 장기 소득의 안정성은 높으나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젊은 계층에게 불리한 구조임.

–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LTV는 53.2%, DTI는 33.6%(2015년 9월 기준, 금융위원회)로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주택가격(시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 고

9억원 이하 40% 50% 서민‧실수요자*는 LTV 
20%p 가산9억원 초과 20%(15억원 초과 0%) 30%

<표 Ⅲ-1>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현황

 주 : 무주택&부부합산소득 9천만원(생애최초 10천만원) 이하&주택가격(9억원,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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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청년층은 금융규제 강화로 서울이나 고용중심지 인근 지역

의 자가주택 마련이 과거 대비 어려워짐.

–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에 불과함.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

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 급등으로 서울 내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0년 1월 이후 9억을 초과

함.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1년 7월 기준 12.7억원에 이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이 서울 및 도심의 고용중심지 인근 지역임. 아파트 구

입을 위한 LTV 20% 이하만 가능함을 의미하며 자산 없이는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움. 

– 무주택자의 자가구매뿐 아니라 외곽지 거주자가 고용중심지로의 주거 이동을 막는 장애물로 작동함.

  □ 추진 과제

 (과제1 주택금융 정책의 정상화) 금융규제의 목표는 금융 건전성 유지라는 점을 인지

하고 금융안정성과 주거 안정의 균형을 고려한 주택금융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함.

– 최근 주택금융 정책은 금융 건전성 관리지표를 경기 안정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오히려 시장 참여

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존재함.

– 미국에서 전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격대출의 LTV는 95%, DTI는 45%임. 한국은 미국에 비해 과

도하게 높은 금융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금융건전성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지표를 설정해야 함. 잦은 관리지표 변화는 오히려 

수요자 혼란을 가중시켜 수요 부문의 변동성을 확대시킴.

 관련 기관 All FHA Freddie Mac Fannie Mae

 상품명
Conforming 

Loan
FHA 
Loan

Home 
Possible

Home 
Possible 

Advantage

Home 
Ready

 대출한도 $417,000 $271,000 $417,000 $417,000 $417,000
 LTV 제한 95% 96.5% 95% 97% 97% 
 DTI 제한 45% 43% 45% 43% 50%

<표 Ⅲ-2>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별 금융규제 현황

자료 : 주택금융연구원(2016.11), 해외 장기고정금리 모기지의 특징 및 시사점. 

 (과제2 청년층 LTV 완화) 젊은 계층의 자가보유 지원을 위해서는 LTV를 70%까지 완

화해야 함.

–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

대 70%로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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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원 상품은 소득기준이 존재하여, 자산은 없지만 장기 소득을 기반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젊은 고소득 계층은 배제됨.

–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젊은 계층에 대해서는 LTV를 전면적으로 70%까지 완화하여 주택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해야 함. 미국은 공공의 모기지 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LTV를 지원하고 있음. 우리도 모기

지 보험 활성화를 통해 실수요자와 젊은 계층에 대한 70% 이상의 LTV 지원 방안을 도입해야 함.

 (과제2 맞벌이 소득 요건 완화) 소득과 자산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맞벌이 부부에 대

해서는 공공지원 주택금융지원상품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함.

– 자산을 형성하지 못했지만, 소득이 확보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 소득 요건 제한으로 공공지

원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소득 여건과 자산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공공지원 대출상품에 대한 소득 요

건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하며, 출산 여부와 연동하는 

모델도 고민되어야 함.

 

  □ 기대 효과

 실수요자와 젊은 계층의 자가거주 지원을 통한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사다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세대 간 자산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젊은 계층에게 내집 마련을 지원하여 장기적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사다

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내집 마련은 개인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산 형성 경로임. 금융규제 완화 및 지원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지원책임. 젊은 층의 자산 형성은 세대 간 자산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금융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임.

– 주택 구입은 개인에게 가장 비싼 상품이며 가구 전체의 자산과 소득을 장기적 관점에서 감안하여 의

사결정이 이루어짐. 최근과 같이 금융정책의 잦은 변화는 오히려 개인과 가구의 의사결정의 불안감을 

증대시켜 시장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주택금융 정책은 변동성은 낮추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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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1)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지역 간 인구 격차, 경제 격차와 함께 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하며, 인프라의 격차는 생

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쳐 지역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옴.

– 일터가 가깝고, 일터와 학교 등 생활권으로의 교통여건이 편하며, 자녀들의 교육 및 문화·관광·환경 

등 정주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함.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역 대도시에 인

구가 집중되는 원인은 일자리 등 경제 환경과 주거환경이 우월하기 때문임. 

– 인프라 격차는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한 지역 내에서도 원도심과 구도심 간에도 존재

하며, 이러한 격차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쳐 공간 복지 측면에서도 차별을 가져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식과 203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의 인프라 미래 수요를 조사

한 설문 결과에서5), 종합적인 만족도는 ‘보통 이하’ 응답이 71.5%를 차지하여 1/3 정

도만 인프라의 품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 편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남.6) 

–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상하수도·쓰레기처리장 등 환경 인프라, 산업단지·항만 등 산업 인프라,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등을 포괄하여 질문함.

–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7)에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45.1%로 높게 나타났으나, 도 지역8)에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13.8%에 불과함.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이유 중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이 제도적 장애 

요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임.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자체는 불필요한 SOC 사업을 걸러내 예산을 절감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

해 왔으나 지역에 대한 투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존재함.

5)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전국 일반 국민 200명에게 온라인으로 설문.
6) 매우 불만족 1.5%, 다소 불만족 15.0%, 보통 55.0%, 다소 만족 27.5%, 매우 만족 1.0%.
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8)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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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019년 4월 약 20년 만에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편 

방안을 발표하여 비수도권에 대한 기준을 다소 완화함. 

– 종합평가의 평가항목 비중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고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 실시하

며,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항목 비중은 5%p 하락시킨 반면에 균형발전 항목 비중은 5%p 상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 가운데 수도권은 6건, 비수

도권은 21건으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9) 

– 지난 5년(2015~2020)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103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가운데 27건이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수도권의 경우, 총 34건 중 6건이 탈락해 82.4%의 통과율을 보인 반면 비수도권는 총 69건 가운

데 21건이 탈락해 69.6%의 통과율을 보임. 

–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에서 경제성(BC) 수치의 비중이 여전히 커서 0.9 이하의 수치로 통과된 

사업은 네 곳10)에 불과하였음. 

– 인구가 적은 지방의 경우 경제성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배점을 달

리해 문턱을 낮추었음에도 비수도권 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추진 과제

 (과제1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인프라의 격차 해소는 지역 경제성장의 기반임과 동시

에 공간적 복지의 의미가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적 전제가 됨. 총량적 차원의 지

속적인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함.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생산 인프라’, 직장과 인접 생활권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

는 ‘도로·교통 인프라’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며 여가를 즐기는 데 필요한 ‘교육·

문화 인프라’, 생활의 안전과 건강 욕구를 충족하는 ‘방재·의료 인프라’는 지역민의 삶

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요가 높은 지역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

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의 추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9) 김두관 의원실(2020.9), 국제신문.
10) 춘천~속초 철도(0.79)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0.83)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0.85)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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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2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범위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이후 20년 이

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사업 범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변화에 맞춰 

대상 사업 범위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11)

– 20년 전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국고지원 사업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재

화하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사업이 됨. 

– 즉, 그간 경제 규모가 2배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

실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임.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의 

장기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범위를 상향하여 조사기관의 조사량을 줄임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조사 기간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도시부와 지방부 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부 지역은 경제성 비율을 높게, 

지방부 지역은 정책적 비율을 높게 하며, 지역별로 정부의 SOC 사업예산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결정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12) 

  □ 기대 효과

 지역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여 주거지로의 매력도

를 제고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인프라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인프라가 균형 있게 제공됨으로

써 수도권에 대한 상대적 열위를 해소, 국민적 복지 수준을 제고함.

 국가 경제 규모 확대에 발맞추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대상 사업 규모를 상향함으로써 

소규모 지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애 요인을 해소함.

– 사업 규모를 상향하면 현재 조사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사

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 인프라 투자

 건설업은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다수 지역에서 총생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높

은 산업임.13)

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3),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12) 이선하(2021.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새로운 여건에 맞게 변화해야”, 월간교통, 한국교통연구원. 
13)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3),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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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광역도별 산업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와 제주도의 건설업은 지역내총

생산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는 3위를, 그리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즉, 대부분의 광역도 단위에서 건설업은 지역내총생산에서 4위 안에 드는 중요한 산업임.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강원도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라남도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농림어업 건설업 전기 및 수도

전라북도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농림어업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경상남도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경상북도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업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충청북도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충청남도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업 전기 및 수도 농림어업

제주도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표 Ⅲ-3> 광역도별 상위 5위 내 산업 생산 현황

(단위 : 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3), 「차기 정부의 건설 및 정책 과제」.

 국내 17개 광역시·도별 지역내총생산액(GRDP14)) 대비 건설투자와 건설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건설투자 비중은 16.6%, 건설생산은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

석됨. 이를 통해,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 17개 광역시도별 지역내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투자액 비중은 서울이 10.1%로 가장 낮고, 

제주특별자치도가 3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내 17개 광역시도별 지역내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생산액 비중은 서울이 3.1%로 가장 낮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14) 지역내총생산을 뜻하는 GRDP는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의 줄임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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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역내총생산액
(GRDP)

건설투자 건설생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국 1,731,545 287,874 16.6% 93,871 5.4%

서울특별시 372,110 37,709 10.1% 11,418 3.1%

부산광역시 83,299 14,809 17.8% 4,766 5.7%

대구광역시 50,796 7,847 15.4% 2,513 4.9%

인천광역시 84,059 14,728 17.5% 4,755 5.7%

광주광역시 35,371 4,527 12.8% 1,454 4.1%

대전광역시 37,303 4,279 11.5% 1,415 3.8%

울산광역시 75,079 10,333 13.8% 3,799 5.1%

경기도 414,339 84,190 20.3% 26,516 6.4%

강원도 43,651 11,526 26.4% 3,930 9.0%

충청북도 61,314 10,678 17.4% 3,597 5.9%

충청남도 124,419 23,147 18.6% 7,652 6.2%

전라북도 48,613 8,666 17.8% 3,031 6.2%

전라남도 71,224 11,686 16.4% 4,287 6.0%

경상북도 102,970 17,959 17.4% 6,254 6.1%

경상남도 108,973 19,177 17.6% 6,388 5.9%

제주특별자치도 18,023 6,613 36.7% 2,095 11.6%

<표 Ⅲ-4> 광역시․도별 GRDP 대비 건설투자 및 건설생산액 비중〔2017(p) 기준〕

〔단위 : 십억 원, %(당해년 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계정.

 건설투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건설투자가 경기침체 시 

확대되면서 경기 대응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임.15)

<그림 Ⅲ-2> 건설투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15) 산업연구원(2020.9), “지역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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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과제

 (과제1 지역 핵심 프로젝트 추진)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 본 연구원에서는 지난 2019년에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지역별로 5대 전략과제에 600여개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으며16), 아래의 내용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략, 실행방안, 프로젝트 유형 등을 

정리한 것임.

<그림 Ⅲ-3> 사회여건변화와 5대 전략과제

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9.10),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 프로젝트」,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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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실행 방안 프로젝트 유형

지역 산업활성화 
지원시설 확충

첨단산업지원시설 확충

① 기업 지원센터 설립 및 확대 편성
② 전후방산업 융합플랫폼 구축
③ 유연성 있는 유통 공급망 관리
④ 체감형 산업 교육 및 연구 기반 조성

국제회의복합지구 확충 ⑤ MICE 목적지로서의 역량 강화

미래 세대 산업기반 확충 ⑥ 미래 세대 창의적 커리어패스 형성 지원

미래 환경변화 반영 
첨단산업단지 및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

미래 첨단기술 기반 
첨단산업단지 조성

⑦ 미래 기술 중심 첨단산업단지 조성
⑧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⑨ 스마트팜(Smart Farm) 조성
⑩ 6차 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역 특성 부합 특화 산업단지 
조성

⑪ 지역 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⑫ 혁신도시 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⑬ 낙후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
⑭ 지속가능 자연 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및 고도화

노후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 
고도화

⑮ 노후 산업단지 재생
⑯ 노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⑰ 산업단지 유틸리티 및 공해물질 처리 기반시설 성능개선
⑱ 기업지원 기반시설 성능개선

도심 공간이용 
효율성 제고

도심 저이용
시설 활용도 제고

⑲ 공공기관 및 군사시설 이전적지 재생 사업
⑳ 기존 도심 내 저이용 부지 용도전환 및 활용도 제고

복합개발(MXD)을 통한 
공간효율성 제고

㉑ 고속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복합개발
 도시 속 미니집적도시 개발
 스마트시티 확대 구축

<표 Ⅲ-5> 풍성한 일자리를 위한 지역경제 혁신

전략 실행 방안 프로젝트 유형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로 

인프라

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 간 연계성 강화와 
균형발전 도모

① 연결도로 개설
② 순환도로망 구축
③ 연륙교 건설
④ 터널 개설

소음·정체 등의 해소를 위한 도로의 확장 
및 지하화

⑤ 도로의 확장
⑥ 우회도로 개설
⑦ 도로의 지하화 

안전을 위한 도로구조개선 및 보수 ⑧ 도로 개량 및 개선

농어촌도로 지속 추진 ⑨ 농로 개설

인간 중심의 
친환경 철도 

인프라

광역철도망 구축
⑩ 기존 철도의 연장을 통한 대도시권 접근성 제고
⑪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시도 간 연계성 강화

도시철도망 구축

⑫ 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역사 신설
⑬ 저렴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Tram 설치
⑭ 도시철도 신설 및 연장
⑮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철도구조 개선

선박·기업·사람
이 모이는 항만

항만 확충 및 배후시설 개발
⑯ 기존 신항만 사업의 조속한 추진
⑰ 항만 배후시설의 확충 및 정비

마리나 인프라 구축 ⑱ 마리나 항만 인프라 확충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항 

인프라

항공수요 분산 및 인프라 확보 
⑲ 지역 신공항 건설
⑳ 기존 공항의 기반시설 확충

항공정비산업 육성 ㉑ 항공정비 특화 단지 조성

<표 Ⅲ-6> 사람과 자원이 물처럼 흐르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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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실행 방안 프로젝트 유형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의 탄력적 
대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① 수소에너지 인프라 조성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③ 신재생에너지 산업 R&D 기반 확충사업
④ 에너지 소외지역(계층)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⑤ 화석연료 대체 및 에너지순환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
⑥ 식량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먹는 물 수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대

⑦ 취수원 이전 및 수질 개선사업
⑧ 정수장 고도화 사업 확대사업
⑨ 노후 상수도관로 교체, 격오지 하수도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확대

물 부족 지역 수리시설 보급확대
⑩ 상수관로 및 관련 시설 확대 사업
⑪ 농업용수 개발 사업 

청정한 생활환경을 위한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⑫ 폐기물 및 폐수 처리 시설 현대화·처리용량 확충사업
⑬ 기존 처리시설 지하화 및 선호시설 결합사업
⑭ 폐기물 업사이클링 시설 확대사업

안전 취약 
부문에의 

건축·시설물 보강

자연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⑮ 지역 하천 등 위험 시설 정비사업
⑯ 자연재해 위험지구 종합정비사업

생활환경 위험 저감을 위한 인프라 
투자

⑰ 노후 상하수도 교체 및 정비 사업
⑱ 전주·분전함 지중화사업

<표 Ⅲ-7>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생활공간

전략 실행 방안 프로젝트 유형

즐거운 일상 
공간

관광 자원 발굴 및 인프라 
개선

① 광역관광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투입
② 지정·개발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광(단)지 재정비
③ 주요 관광교통 결절점 '픽업 존' 설치

섬·해양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④ 섬·해양 특화 관광단지 및 리조트 조성
⑤ 해양경관 개선, 해안로 조성 및 정비, 해양인도교 조성
⑥ 노후 해수욕장 재정비 및 규제 개선

산림·생태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⑦ 농업·농촌 고유의 경관 보전 및 정비
⑧ 안전한 농촌 관광 경로 개발
⑨ 산악철도, 전기열차, 산악레포츠 등 산림관광자원 조성
⑩ 수목원, 식물원, 웰니스 등 생태관광지 조성
⑪ 도시지역의 산림관광정비
⑫ 반려동물공원 등 도시권 생태형 테마공원 조성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⑬ K-Pop, K-Culture, 문학, 예술, 음식, 스포츠 등 복합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⑭ 역사관광 인프라 정비 및 확충
⑮ 명품 지역축제와 연계한 인프라 개선 지속

풍요로운 일상 
공간

일상 문화시설 확충
⑯ 핵심 문화기반시설로서 박물관, 미술관 확충
⑰ 생활문화시설의 지속적 확충

생활 체육시설 확충
⑱ 지역 위계에 맞는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공급
⑲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공원 확충

⑳ 생활공원 확충
◯21  하천복원 및 수변공간 공원화
◯22  휴양림 및 야영장 확충 및 인프라 개선
◯23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확대

편리한 일상 
공간

공공시설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시설 복합화

◯24  공공청사 신축 및 복합화
◯25  노후 공공청사 민관협력 복합개발

생활교통 시설 확충 및 개선
◯26  노후 원도심 주차장 조성 및 복합화
◯27  보행 인프라 개선 및 확충
◯28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확충

<표 Ⅲ-8> 즐겁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일상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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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실행 방안 프로젝트 유형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지방 쇠퇴도시 신성장 동력 확충 ①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확대시행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②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③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SOC 사업 확대추진

농촌 & 도서지방 르네상스 사업 추진
④ 풍요로운 농어촌 만들기
⑤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⑥ 놀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모든 계층이 
행복한 공동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⑦ 노인 생활복지시설 확충
⑧ 노인 돌봄시설 확충
⑨ 실버산업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인프라 
확충

⑩ 취약계층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⑪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⑫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개선 ⑬ 행복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건설 확대

모든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

영유아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⑭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대폭 확충
⑮ 어린이 여가 및 교육 관련 인프라 확대

학령기 학생 공교육 인프라 개선
⑯ 노후 학교 교사시설 개선사업 추진
⑰ 청소년 교육 인프라 확대

온가족, 온세대 학습 인프라 구축
⑱ ‘신중년’ 재교육 인프라 구축
⑲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⑳ 공공도서관 인프라 개선·확충

<표 Ⅲ-9>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 기대 효과

 지역 숙원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앞서 제시한 연구17) 결과, 제시된 589개 사업, 총 367조 6,000억원 규모의 지역 인프라 사업이 20

년에 걸쳐 추진될 경우(2020~2040) 경제성장률은 실질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최소 0.17%p에서 최대 

0.28%p 높아지고 취업률은 최소 0.6%p에서 최대 0.8%p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였음.

(3) 인구 감소 시대, 지역 인프라의 전략적 재구축

  □ 배경 및 필요성

 도시의 인구 규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국토 공간의 불균형 성장이 더욱 뚜렷하고, 향

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18) 

– 지난 40년간 수도권 및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대부분에서는 인

구가 감소하여 인구증가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공간적 편중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임.

17)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9.10),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 프로젝트」, 대한건설협회. 
18) 김태환 외(2020.8),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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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증가 지역이 주로 수도권과 그 인접 시·군으로 수도권이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

–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하여 대도시의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진행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소멸까지 논의될 정도

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감소가 예측되고 있으며, 권역별로는 2017년 영남권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시

작, 2019년 호남권, 2033년 수도권, 2038년에는 중부권까지 모든 권역에 인구 마이너스 성장이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됨(통계청 2019).

 지방 중소도시의 총 1만 5,985개 집계구 중에서 4.5%에 해당하는 722곳이 소멸위기 

도시근린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근린의 47.1%가 경상북도(172곳)와 전라북도(168곳)

에 분포하고 있음.19)

– 소멸위기 도시근린을 ① 인구 감소(연평균 인구변화율), ② 고령화(65세 이상 인구비율), ③ 공동체 

기능 붕괴(가구밀도)의 3가지 소멸 진행 단계에 따라 존속근린, 준한계근린, 한계근린으로 유형화하

여 소멸위기 도시근린을 도출함.

– 소멸위기 도시근린은 노후 불량주택과 유휴부지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

황임. 소멸위기 도시근린에 위치한 주택의 89.18%가 단독주택, 31.69%가 40년 이상 노후주택, 필지의 

87.68%가 폭 8m 도로에 접하지 못한 필지이며, 이러한 주거환경은 소멸단계가 진행될수록 점차 악화됨.

– 소멸위기 도시근린에서 민간생활서비스(병·의원, 약국, 편의점·슈퍼마켓)를 이용하려면 일반 지역보다 

2.31~2.56배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접근성은 소멸단계가 진행될수록 점차 낮아짐

 총량적 관점에서 인구 감소는 이미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구 감소가 야기하는 공간 구

조 및 공간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공간 체계 전략 구축이 필요함.

– 지방도시 쇠퇴, 지방 인구·일자리 감소, 교육·의료 등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은 지방의 사회·경

제적 활력을 떨어뜨려 사람과 기업을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게 하여 지역 양극화 현상 심화를 야기함.20)

–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지방도시의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배후인구 부족으로 필수적인 생활인프라의 공급 및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임.

– 고령화와 과소화의 진행에 따라 정주를 위한 기초생활 기능 저하로 생활 기반 취약지역(life desert)

이 발생하고,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들은 제반 생활서비스 시설 미비로 중심

지 기능을 유지하지 못해 인구가 다시 대도시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19) 구형수(2018.9), “소멸위기의 지방중소도시 근린지역,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국토정책 브리프, 국토연구원.
20) 민성희 외(2020.3),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권역 중심의 공간전략”, 국토정책 브리프,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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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과제21)

 (과제1 도시 체계 재구축 후 인프라 확충)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 체계 구축 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국토 공간상의 인구 불균형 성장의 고착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중소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광역적 연계 강화 등 네트워크형 도시 체계 구축을 고려해야 함.

–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고차서비스나 경제·교육 등의 중심기

능 공유를 통한 공동발전 모색이 필요함.

<그림 Ⅲ-4>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 체계

자료 : 민성희 외(2017),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전망과 대응방향」.

 (과제2 압축적 개발과 인프라 투자 연계)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압축적 개발이 필요하

며 이에 부합하는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인구 감소 지역 대부분에서 도심부의 공동화 문제, 도시시설의 외곽으로의 확장, 저이용 토지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공간의 효율적·집약적 활용 추진이 필요함.

21) 김태환 외(2020.8),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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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은 역내·외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의료·문화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집적화한 소규모 거점과 주변 집락을 연계시키는 ‘향토집락생활권 형성 전략’을 2014년부터 추진 중임.

<그림 Ⅲ-5> 일본 향토집락생활권 형성 전략 개념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2014); 임상연·변필성,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동향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No.492.

 (과제3 인구 감소 지역에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 농촌지역은 초고령화로 이미 진입하

였으며 이에 걸맞은 인프라의 공급이 필요함. 또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

요가 있음.

–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하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기초서비스 

공급에서 소외되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이러한 기초 생활인프라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중소도시와 주변 지역 혹은 소도시 간의 연계·기

능분담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기대 효과

 인구 감소가 실질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역 인프라 체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재편

함으로써 향후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인구 감소와 무관한 기초 생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삶의 질 저하를 방

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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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1) 지역 간 건설업 진흥 정책 격차 완화

  □ 배경 및 필요성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핵심 산업으로서, 정부 및 각 광역시

도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지역제한경쟁입찰제 등을 시행하여 역내 공사 수주 비중 제

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 옴.

 이와 더불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광역시도는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 및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22)

–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의 경우, 대부분의 광역시도(서울 제외)는 활성화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

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50~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자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를 유도하기 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5~20% 범위에서 제공하고 있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70% 70% 60% 70% 60% 50% 60%
50~
70%

60% 70% 60% 60% 70% 60% 70% 60%

<표 Ⅲ-10> 전국 광역지자체의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 현황

자료 : 전영준(2018),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확대방안”, 건설동향브리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최대 20% 최대 20% 최대 17% 최대 10% 최대 5%

<표 Ⅲ-11>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현황(광역지자체 기준)

자료 : 전영준(2018),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확대방안”, 건설동향브리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역내공사 수주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9개 광역

시도는 전국 평균인 48.9%를 넘어서지만, 인천, 세종, 경기 등 8개 광역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2)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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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평균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서울, 제주 등은 지난 10년 동안 역내공사 수주 비중이 감소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전국 평균 대비 역내공사 수주 비중이 낮은 광역지자체와 과거 대비 역내공사 수주 비

중이 감소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역 건설산업 보호 정책의 실효성 부재 및 수주 물량 감소

로 인한 경쟁 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과제 

 (과제1 지역 건설업의 수주 지원 강화) 지역 건설업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 

건설사업자의 수주 격차를 해소

– 현행, 일부 광역시도(부산, 대구 등)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벤치마

킹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

– 또한,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우대금리 제공, 도시정비사

업자 선정 시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등을 제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공공 발주공사 합동 설명회 개최, 중소 건

설기업 참여 지원 강화방안 마련

– 첫째, 각 지자체별 공공 발주공사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건설정책에 대한 홍보활동 개최

– 둘째, 중소 건설기업 홍보 및 참여 지원 강화방안으로서 중소 건설업 홍보물 제작·배포 지원, 행정적 

지원(인허가 과정에서의 연계 방안 마련 등) 등을 고려

 (과제2 지역 건설산업 전·후방 연관 산업 연계 지원) 건설산업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

을 고려할 때, 지역 내 건설자재 관련 산업의 발전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충북, 강원 등 일부 지자체는 ‘건

설자재 생산업체 총람’, ‘건축자재 DB 구축’ 등 다양한 홍보 및 판로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지역별 건설자재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를 발휘하는 정책들로서 건설공사 역내 

자재구매 비중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고려

– 첫째,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주요 건설기업 및 지역 자재업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자재 

홍보 및 활용 활성화 기구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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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각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자재의 구매목표 수립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 셋째, 지역 내 생산 자재 정보 DB를 구축하여 건설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홍보 및 판로 촉진 효과를 도모

  

  □ 기대 효과 

 현행 지역 건설산업 보호 정책(지역의무공동도급제, 지역제한경쟁입찰제 등) 외에 정보

의 비대칭성 완화를 통한 지역 간 육성 정책 격차의 축소가 기대됨.

 지역 간 중소 건설기업이 직면하는 제도적 불균형을 완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 등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건설산업 내 분절 구조 완화

  □ 배경 및 필요성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나누어서 정

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공 중심(건설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23) 

건설산업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개별법에 의한 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주택건설업, 해외건설업 등

* 제외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

건설
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건축법

건축설계, 감리업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감리전문업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설사업관리(CM)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표 Ⅲ-12> 건설산업 업역별 건설 관련 주요법령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19),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건설산업 분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엔지니어링업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음. 이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다루는 엔지니어링 분야는 단지 건설영역만 다루는 것은 아님.

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9),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건설산업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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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환경복원

K. 금융, 보험
L. 부동산, 임대

M.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21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F.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411건물건설업
412 토목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422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423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5 건설장비 운영업

N. 사업시설, 사업지원
O. 행정, 국방,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
Q. 보건 및 사회복지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수리, 개인

T. 자가 소비생산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G. 도매 및 소매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정보 등

<표 Ⅲ-13>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주 : 본 표에서 분야별 상세분류 표시 수준은 상이함.

자료 : 통계청.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는 ‘건설업’을 정의함에 있어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의거 전기공사, 정보통

신공사를 포함하여 업종을 분류한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준용되는 분류 체계와는 상이한 점

을 드러냄.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산업의 대표적 영역으로 적시되었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경우, ‘사업서비

스업’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영역으로 편재됨. 

–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건축 분야 이외에

도 전기설계, 정보통신설계, 소방설계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24)

– 신고제로 운영되는 건축설계 업역과는 상이하게 상기 3분야는 등록제임.

– 설계가 각 개별법령에 의거 공종별로 진행되는 경우, 설계변경 시 각 분야 간 상호연계가 어려움.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근간이 되는 법령의 복잡·다기화 및 비효율적 규제 체계로 인해 

건설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복합은 차치하고 건설산업 내 융·복합화조차 실현하기 어려

운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24)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2008), 「건설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건설 업종 및 업역 체계 개편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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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간 융·복합화로 건설기술과 정보통신이 결합한 스마트도시, 무인 자동차를 위한 도로 기

술, 주택 또는 사무용 건물의 원격 제어, 건설 시설물의 사물인터넷(IoT) 접목 등 산업의 경계가 허

물어지는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설계와 시공의 융합적 관리 추세 아래에서 설계·시공 겸업 제한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공사관리·조정 능력, 통합 실적 등 최근 해외 공사 트렌드에 역행하여 해외건설 수주에 차질을 초래

하고 해외 수주 확대 정책에도 반함.

– 해외 건설공사는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턴키 방식을 활용하는 공사가 대

부분으로 계획부터 시공, 나아가 유지관리까지 일괄 융합하여 발주하는 추세임. 

– 건설기업의 설계업에 대한 진입 차단은 설계·시공의 분리에 따른 시공상 비효율을 야기하고 효율적 

경쟁을 억제하고 있음.

–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노하우 등 피드백 효과가 차단되는 문제로서 일례로 공기청정 시스템, 층

간소음 방지시스템 등 친환경 설계, 구조 경량화 기술, 리모델링 요소기술, 재료·설계·시공 통합시스

템, 고성능·고효율 구조시스템 등 설계와 시공기술의 “상승효과”를 차단하고 있음.

<그림 Ⅲ-6> 건설공사 생산구조의 진화

자료 : 전영준(2019), 「건설업 혁신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 개선방안 연구」, 충청남도.

 또한, 건설 주체 간 협업과 타 산업과의 상호 피드백(융합)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건설

공사 생산구조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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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관련 데이터의 축적을 통한 피드백 과정 등 설계와 시공 간 융합은 스마트 건설(시티, 인프라, 

건축 등) 촉진의 전제임. 

– 건설기업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사전 단계로 설계 역량을 확보할 수 없어 민간에 의한 산업융

합을 기대하기 어려움. 

  □ 추진 과제 

 (과제1 건설시공업과 건축설계업의 융복합 서비스 확대) 건설기업이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신고 절차를 거쳐 건축설계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 외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아직도 과거 성장기의 

제도와 정책의 기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

– 건설기업에 소속된 건축사가 건축설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법인 대표자의 건축사 자격 보유 의무 및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 규제 또한 폐지가 필요함.

 (과제2 건설시공업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제도 마련) ‘계획-설

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건설산업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이 요구됨.

– 융·복합건설기술(스마트 건설) 분야에 건설시공업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융복합 서비스를 우선 도입

하여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제도적 절차를 거치면 소속에 상관없이 관련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설계업체나 건설업체가 시장 상황에 맞게 최적의 사업 경계(optimal business boundary)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후적(ex-post) 선택권을 부여25)

  □ 기대 효과 

 건설서비스에 대한 최종 소비자가 우선시되는 공정한 룰(rule)을 마련하고, 건설기업의 

생산성 및 발주자의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용되는 스마트 건설 분야에 우선 도입해 스마트 부문의 설계와 시공간 융합으

로 스마트 건설(시티, 인프라, 건축 등) 등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촉진

25)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9),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건설산업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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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 배경 및 필요성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지역내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투자와 건설생산액 비중을 살펴

보면, 전국 평균 건설투자 비중은 16.6%, 건설생산은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26) 

– 이를 통해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 17개 광역시도별 지역내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투자액 비중은 서울이 10.1%로 가장 낮고, 

제주특별자치도가 3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건설업은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다수 지역에서 총생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높

은 산업임.

– 대부분의 광역도 단위에서 건설업은 지역내총생산에서 4위 안에 드는 중요한 산업임.

 중소 건설기업의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다는 점27)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함.

– 특히, 건설 강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연

결고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비농전산업(농업을 제외한 전산업)과 건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2017년 전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상회했으나 2018년부터 하회함.28) 그 격차도 최

근 3년간 2018년 3.8p → 2019년 7.6p → 2020년 10.6p로 지속 확대됨.29)  

– 결국, 2018년부터 건설업 노동생산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산출 측면에서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SOC 예산의 축소 기조뿐만 아니라 

투입 측면에서 숙련도 저하, 비효율적 근로시간(투입인력) 증가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음. 

26)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27) 카우프만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고의 경영성과를 거둔 1%의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약 40%를 창출하며, 이러한 기업 

대부분은 종사자 수가 20~250명임을 고려할 때, 강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28) 경제 전반(economy-wide)에 대한 노동생산성과의 격차 비교를 통해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차

이가 나는지 측정할 수 있음. 
29) 나경연(2021), “건설업 노동생산성 추이와 시사점”, 건설동향브리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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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투입-산출 과정에서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 및 지자

체의 ‘규제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발휘한 반면 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 진흥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즉, 건설업 정책 간 비대칭적 효과가 누적·심화된 결과로 더 늦기 전에 건설업 노동생산성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를 포함해 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

업 진흥·육성 정책’을 확대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그림 Ⅲ-7> 전산업 대비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2016∼2020년)

                        (단위 : 2015년=100.0, 우축 : p)

주 : 막대 그래프의 단위는 우(右)축이며, 비농전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에서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를 뺀 격차임.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지수(부가가치 기준).

  □ 추진 과제 

 (과제1 지역 중소 건설기업 육성·지원책 마련) 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내 강소 건설기업의 육성·지원책 마련

–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강소기업 육성·지원제도가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기업에 특화된 선정기준, 지원사항, 인증제도의 마련

– 선정된 강소 건설기업에 대한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인증 강소 건설기업의 

시장 진입·확대를 위하여 판로 촉진 등 홍보방안 마련

 지역 내 중소 건설기업의 건설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경영 및 기술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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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설산업은 신규 건설시장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시장이 점차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중소 건설기업이 신규 건설시장 및 유

지보수 시장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발주 시스템 및 제도 정비

– 중소 건설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공동 기술개발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화 지원, 혁

신적인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공공 건설기술 개발 프로그램 운용 방안 등 마련

 (과제2 중소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인센티브 마련) 중소 건설기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의 확대뿐만 아니라 범 산업적으로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

털(스마트) 기반 산업구조 중심으로의 변화에도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 마련30)

– 특히, 중소 건설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인하는 산업 정책의 목표 및 정책 방향의 재구조화, 정책 목

표를 뒷받침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 마련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는 중소 건설기업에 대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 개혁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스마트)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이 절실함. 

– 입찰참가자격 평가 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중소 기업에 대한 가점 등 정책 지원

– 중소 건설기업의 기술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재정지원책 마련 

 (과제3 지역 건설산업 관리 행정의 효율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의 정량적 목표 설정 및 불필요한 건설행정 비용 저감

– 국내 17개 광역시·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음. 현행 지역 건설산업 활성

화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실질적인 지역 건설산업 육성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방향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목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

 건설현장에서는 행정상 목적으로 생산되는 중복적인 행정서류가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불필요한 건설 행정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제어로 현장관리의 생산성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30) 나경연(2021), “건설업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활용 실태”, 건설동향브리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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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 효과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성 개선 

– 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완화로 경쟁력 제고

 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

–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 부가가치(GRDP) 및 일자리 창출 

(4) 발주자와 협상력 격차 해소

  □ 배경 및 필요성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거래 관계에서 만연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수직적인 

생산 체계상 원·하도급자 간, 하도급자·2차 협력자 간의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키는 근본

적 원인임.31)

– 발주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건설기업의 공사수행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물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

게 하는 원인이 됨.

– 사실상 공사 수주를 지속해야 하는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으며 감사원 등 구제기관 신고 시 상당한 불이익 발생이 불가피함.

 보다 구체적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

용을 통한 불공정 행위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첫째, 예산 부족, 추가예산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계약 상대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유형이 

가장 대표적임. 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로는 예정가격 과소 산정,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 거부 또는 과소 인정, 예측하지 못한 추가 발생비용 전가 등을 꼽을 수 있음.

– 둘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업무 지시 및 발주자 업무 전가 또한 현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

는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임. 용지보상 업무 대행 등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계약 상대자에

게 전가하거나 발주자가 수행할 기념식 등에 수반되는 업무 전가 등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 셋째, 발주기관에 유리한 부당특약과 자의적 기준 운용 또한 그간 계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실정임. 구체적으로는 보복성 벌점 부과, 정당한 이의신청을 사전에 봉쇄하는 각서 요

구 및 각종 정보 지연 제공 등을 꼽을 수 있음.

31)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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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의 불공정을 유발하는 시스템과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할 사항임. 특히 구체적 기

준 부재와 더불어 현실과 괴리가 큰 발주자 중심의 제도 운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그간 건설산업의 뿌리 깊은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문제 인식 부족과 소관 부처 상이 등의 사유로 인해 소폭의 제도 개선에만 그친 경우

가 많아 그 실효성에 한계를 내포한 단기적 대책에 그침.

 오랜 기간 굳어진 산업 내 불공정 관행은 특정 부처 및 발주기관의 일회성 개선 노력

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일례로, 2019.12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 결과 발주자의 불공정 행

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조사됨(165건 지적).

  □ 추진 과제 

 (과제1 발주자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 전술한 정부 및 공공 발주기관의 대책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동안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성과는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정부 주도 아래 주기적인 실태 점검과 신고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발주자의 불공정거래 관

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상설 설치할 필요가 있음. 해당 조직(또는 기구)은 정부 및 발주기관, 건

설 관련 협·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그동안의 불공정거래 관행 대책들이 국토교통부 소속 발주기관 중심이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

아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발주공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업설비 및 전기·정보통신공사를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

부’, 자체 발주공사가 많은 ‘국방부’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공 발주자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

되지 못함에 따라 해당 부처들의 적극적인 발주자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노력을 유도해야 함.

– 이 외에도 건설시장에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민간 건설공사 부문의 불공정거래 관행

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수적임. 예를 들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공공공사에서 활용

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불공정 행위 최소화 목적), 계약서상의 불합리한 

조항과 불공정 특별약관 등에 대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과제2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제도 마련) 발주자 불공정 행위 신고 및 발주

자 불공정 행위 지수 등 감시·감독 기능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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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불공정 행위 신고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단순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고방식(SNS 등)과 간

소화된 신고 절차 도입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현장실태 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실태 점

검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실태 점검 형태의 다양화, 점검 현장의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지수와 이에 대한 공표 및 제도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특히 공공 발

주처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함. 

 (과제3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예방 교육 프로그램 마련)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

방하는 방안으로, 발주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함.

– 또한, 공공 발주처 내부 임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하여 우월적 지위

에 의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굳어진 경직된 갑을관계 건설문화 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에도 인센

티브 도입이 필요함.

  

  □ 기대 효과 

 발주자 불공정 행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일자리 질 개선 및 고

품질 건설 시설물 이용에 따른 시민의 편익 증가, 유지관리 비용 감소에 따른 예산 절

약, 공정경제 실현 등 경제·사회적으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됨.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더욱 실질적인 건설참여자 간의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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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1) 1기 신도시 스마트시티화

  □ 배경 및 필요성

 수도권 주택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2021년에는 분당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

이 도래함. 수도권 1기 신도시는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주택이 공급되었

고 2022년 이후에는 경과 연수 30년이 넘어서는 노후주택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임.

– 분당 신도시의 시범단지는 1991년 9월 입주를 시작하여 2021년에는 준공 30년이 도래함. 2022년, 

2023년이면 분당 이외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준공 30년이 경과하는 단지가 등장하게 됨.

– 준공 시기를 고려하면 2022년부터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노후주택의 급격한 증가는 불가피함.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합계
면적(ha) 1,963.9 1,573.6 510.6 420.3 545.2 5,013.60

계획인구(명) 390,320 276,000 165,188 167,896 165,740 1,165,144
인구밀도(인/ha)
(총인구/총면적)

199 175 329 399 304 -

단지 수 136 134 54 41 49 414
주택건설(천호)

(공동주택)
97.6
(94.6)

69.0
(63.1)

42.0
(41.4)

42.0
(41.4)

41.4
(40.5)

292
(281)

최초 입주 1991년 9월 1992년 9월 1992년 3월 1992년 4월 1993년 2월 -

사업기간
1989.8

∼1996.12
1990.3

∼1995.12
1989.8

∼1995.12
1989.8

∼1995.1
1990.2

∼1996.1
-

사업진행자 토지공사 토지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부천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

자료 : 조영태 외(2018), 「2018, 글로벌 신도시 사례분석 및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표 Ⅳ-1> 수도권 1기 신도시 계획 현황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는 항목이 증가하고 있음. 경기연구원(2019) 설

문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주차,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에 대한 불만은 높은 상황임.32)

32) 장윤배(2019),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이슈&진단 397호,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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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이 2019년 10월 17일에서 11월 5일까지 1기 신도시 자가 거주자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

함. 500세대 이상 단지를 무작위로 정해 도시당 80세대 내외를 선정하여 총 405세대를 조사함.

–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으나, 단지 내 주차장, 주민 교류 및 문화 공간, 상하수도 

부식 정도, 세대 간 층간소음 부문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도

시정비와 주택정비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며, 수도권 주택 수요 및 

개발압력 대응을 위해서도 양호한 주거지 유지는 중요한 이슈임.

–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양호한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공공의 개입 당위가 크지

는 않음. 다만, 급속한 노화에 따른 부담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임.

– 새로운 개발을 통한 수요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시의 성능 향상 및 노후화 문제를 관리하지 않

으면 수도권의 양호 주택지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추진 과제

 (과제1 도시 단위 정비) SOC 디지털화,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1기 신도시 인프라의 

적극적 확충 및 성능 제고가 필요함. 계획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산발적 단지 중심

의 정비가 아니라 스마트도시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비 수단이 필요함.

– 자족기능 미약, 지역경제 성장의 정체 등을 고려하면 단지 중심의 기존 정비 방안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로의 도약과 같은 큰 틀의 도시공간 재편을 고민해야 함. 교육시설과 같이 수요가 감소한 시설

의 기능을 재편하고 새롭게 성능을 향상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과제2 양질의 주택 공급지 확보) 수도권 주택 수요 분산을 목표로 양질의 주택지로 

재탄생시켜야 함. 1기 신도시의 입지적·지리적 이점을 극대화시켜 수도권에 양질의 주

택공급이 가능함.

– 기존의 밀도를 조정하면 추가 주택공급 여력이 충분함. 특히, 분당과 평촌은 젊은 계층의 수요가 강

력함. 이를 반영하여 도시 성능 향상이 필요하며, 중장년층이 많은 일산과 중동은 고령 친화 도시이

면서 도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이 요구됨.

– 산본은 공공의 용지 비중이 커 공공 주도의 도시 기능 재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과제2 밀도 상향) 리모델링, 재건축 등 정비수단별 혼란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음. 1기 신도시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필요하며 개발밀도 조정은 도시의 

인프라 성능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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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별 정비가 도입되게 되면 도시 차원의 정비 계획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지금부터 도시 단위의 

재정비하에서 순환식 개발 방식이 검토되어야 함.

–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170∼226%로 현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개발 여력이 높지는 않음. 2·4대책

을 통해 공공개발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과 같이 1기 신도시의 기능 향상과 함께 밀도 

상향 지원이 필요함.

– 개발밀도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분을 인프라 성능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고, 일부는 주민 

부담금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함.

  □ 기대 효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따른 도시 기능 업그레이드, 미래 산업 발

전의 계기가 될 것임.

–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입지에서 대규모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음. 

– 스마트시티는 IoT를 기반으로 AI, 빅데이터, 5G,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현실에 적용되는 미래 산업

의 테스트베드이자 새로운 시장임.

–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스마트시티 건설은 산업 혁신과 시장 창출의 장이 될 것임.

(2)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도시계획 정비

  □ 배경 및 필요성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출산율의 저하 등 인구구조 변화로 공간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 노인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필요 종류와 양이 급변하고 있음.

– 2015년 1인 가구 비중은 27.2%에서 2017년은 28.5%로 2년 사이 1.3%p 증가함. 2인 가구 비중

도 0.6%p 증가함. 1~2인 가구 비중은 증가하지만 3인 이상 가구 비중은 감소하는 현상이 심화됨.

– 2047년에는 전체 가구 중 72.3%가 1~2인 가구로 구성될 전망이며, 인구가 증가하는 2028년 이전

인 2027년까지 1∼2인 가구 비중 증가폭이 가파를 것으로 예측됨.

– 2019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은 0.918명에 불과함. 2010년은 1.226명, 2000년은 

1.480명이었음. 

– 가구 형태의 변화는 전기사용량, 상수도, 하수도 등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의 사용량 변화로 나타날 것

이며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급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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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 기술 발달로 관련 기반시설의 종류가 변화하고 

있으며 수요량도 달라지고 있음. 도시계획은 공간이용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

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오프라인 리테일의 퇴조와 e-커머스의 확대는 상가 시설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상업용 시설 비중 조정이 필요함.

– 서울 상업지 건축물의 과반이 용적률 300% 이하로 저이용되고 있음에도 용도지역제는 복합용도 이

용과 고밀 개발을 저해하고, 시대착오적 도심 내 비주거용 공급을 유도함.

– 전기차 급증, 자율주행 자동차의 확대,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 공유차 확대 등 교통 관련 기술발

달로 주차장 수요는 감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도로와 충전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함.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반시설과 필요량에 대한 재설정이 요구됨.

–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조설비의 확충 등 새로운 기반시설이나 

설계형태가 필요함.

  □ 과제

 (과제1 용도지역제 개편) 경직적 공간이용이 불가피한 현재의 용도지역제를 개편하여 

용도 융복합 등 팬데믹 이후의 공간 수요 변화에 대비해야 함.

–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의 관리와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이며,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어 

복합적 토지이용을 막는 가장 배타적인 제도임.

– 과거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적합하였으나 경직성으로 인하여 수요와의 괴리, 낮은 적시

성, 복합개발 저해 등 다양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용도 변경은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하며 민원 등

의 우려로 현장에서의 재량적 판단이 극히 어려움.

– 용도지역제와 연동하여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해 용도지역별 높이 규제 적용 및 용적률 규제 등이 추

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뉴욕, 일본 등 다수의 국가와 도시에서는 맥락 용도지역제, 인센티브 용도지역제, 특구 등을 활용하

여 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코자 다양한 제도 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시대 변화를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개편이 절실함.

 (과제2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시 공간구조와 도심 내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하여 용적률

을 상향하여 도심 고밀 개발을 유도해야 함.

– 2020년 서울 상업지의 개발 용적률은 600%에 밑돌고 있음. 기준용적률 상향의 여지는 충분하며, 

보다 적극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도심의 고밀 개발을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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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및 인허가상 각종 규제(높이 규제, 경관심의 등)까지 더해져 도심의 밀도가 낮고 외곽지가 높은 

경우도 발생함. 현행 체계가 도시의 계획적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과제3 입지규제 재설정) 입지 규제의 핵심 사안인 교육시설,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의 종류와 요구량을 재설정해야 함.

– 출산율 저하로 상품별 교육시설 필요량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

교시설과 관련한 분쟁이 잦음. 특히, 민관 합동개발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경비부담 기준이 부재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자율주행차, 공유차가 활성화되면 주차장의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설계 기준 등이 

설정되어야 함. 또한, 기존 주차장의 새로운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함.

– 전기차 충전소,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장 등 새롭게 요구되는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기준도 마련해야 함.

– 단지 및 건축물 단위의 설계 측면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조설비, 동선 설계, IoT를 활용한 비

대면 설비 운용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기대 효과

 유연한 도시계획 제도로의 변화는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도시 공간 수요에 창의적 대

응이 가능함.

– 적기의 수요 대응, 복합개발 등 급변하는 공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도시의 

계획적 관리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고밀 개발은 도심의 다양한 주거형태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임. 

– 도심 주거시설의 양적, 질적 확충으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임.

(3) 주택산업 관련 규제 철폐

  □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주택경기 조절수단으로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다수 활용함에 따라 분양가 

규제, 분양보증 규제,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산업의 고도화를 저해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
o
n

s
tru

c
tio

n
 
&

 
E

c
o
n

o
m

y
 R

e
s
e

arch
 In

stitu
te

 o
f K

o
re

a

86⦁새 정부의 정책 과제 『건설 및 주택 부문』

 주택재고 시장 대비 2∼3%에 불과한 연간 신규 공급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신규 주

택 가격 통제 정책의 중장기적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로또

분양을 양산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신규 주택의 수요를 반영하는 청약경쟁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7년 12.4 : 1 → 2018년 15.1 : 1 

→ 2019년 15.3 : 1 → 2020년 28.0 : 1로 급증함. 서울 등 양호한 지역의 청약경쟁률은 더 높게 나

타남.

– 과거 분양가를 규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위례신도시,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완료된 해를 

기준으로 수분양자의 연수익률은 최소 11%에 달함. 

– 분양가 규제 정책은 1977년 도입된 이후 경기조절 수단으로 적용, 폐지를 반복해 왔지만, 단기적 가

격 안정 나타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가에 따라 상승하여 수분양자에게 이익이 집중됨.

<그림 Ⅳ-1> 분양가 규제 정책의 역사

 (2019.01=100.0)

주 : 1986년 1월부터 공표됨.

자료 : 국민은행,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주택 분양사업자의 분양보증 가입은 의무이나, 현재는 단일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

공사만 상품을 취급하는 독점적 구조를 형성함.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

용되면서 서비스 품질은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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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률은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점에서 주택분양보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회

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지정 없이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운영 등 분양보증제도가 공급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활용됨.

 타 분야에 비해 부동산 및 주택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활용도가 낮아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혁신이 절실함.

– 부동산은 시장 규모가 크고, GDP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나, 그동안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가 적었던 분야 중 하나임.33)

– 향후 기술혁신에 따른 신시장 창출 및 효율성 증대 가능성이 크나, 여전히 다양한 제도와 규제로 산

업 혁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추진 과제

 (과제1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경기와 상관없이 주택공급 물량이 집

중되거나 감소하는 기형적 현상을 초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급 물량 변동성 확대

라는 더욱 큰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함에 따라 폐지가 필요함.

– 경기가 나쁨에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고 경기가 좋음에도 규제 때문에 공급을 줄일 가능

성이 존재함. 주택공급에 걸리는 2~5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면 경기상황과 역행할 가능성이 존재함.

–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인허가(55.6만호)가 급증함. 2009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주택경기 하락이 시작되었음에도 2007년 인허가 물량의 분양시점 도래로 분양이 급증하는 

기현상이 발생함.

–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의 민간택지의 다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임.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사업

성 악화, 조합원 간 갈등 확대를 유발해 사업 장기화 및 표류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시차를 두고 

도심의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함.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기에 맞는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

나, 분양가상한제 아래에서는 R&D 비용 반영이 어려움.

–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한 신상품 개발은 높은 R&D 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필수적임.

– 분양 중심의 몇몇 제품에 한정되어 있는 국내 미래주택상품을 에너지 절감 주택, 스마트홈, 장수명 

주택 등으로 상품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됨.

33) https://www.forbes.com/sites/alyyale/2018/09/13/3-proptech-investors-talk-trends-game-changers-the-future-of-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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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2 분양보증 시장 경쟁체제 도입) 분양보증 시장의 경쟁 체계 도입은 다양한 보증

상품 개발로 보증요율, 보증한도 확대 등이 가능할 것임. 이는 사업비 경감 및 분양가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시장경제에서 독점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당위는 극히 낮음. 분양보증시장은 다른 보증상품에 비해 

수익성이 높아 더욱 공공 독점 체계 유지의 의미가 적음.

– 반면, 경쟁 체계 도입은 고객 서비스 향상, 보증 심사기간 단축, 심사서류 및 절차 간소화, 신속한 

처리 등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며 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주택금융 상품의 다변화도 가능하여 주택산업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민간 개방에 대한 우려인 도덕적 해이는 관리 가능할 것이며, 경기 하락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경쟁 체계 내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은 극히 나타나기 어려우며, 공공에 대한 보고 체계 등을 통해 

관리 가능하므로 민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한주택보증에서 발생한 것과 같이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여 보증기관이 자금 부

족 등으로 보증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 경우 막대한 재

정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택보증기관의 다변화는 리스크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과제3 프롭테크 지원 등 성장동력 발굴) 주택산업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규

제 완화, 정책적 지원, 투자자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함.

– 부동산산업의 기술혁신 속도가 더딘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도 이

해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부동산산업은 과점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 중개업, 감정평가업의 겸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것이 다양한 결합 서비스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건설도 강력한 업역 칸막이가 

존재하여, Value-Chain 간 시너지 창출이 녹록지 않음.

– 기존 업역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의 적극적 제도 변화 의지도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투자자와 자금 유입이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 지원 및 발굴을 위한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대 효과

 주택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주택의 안정적 공급 여건 확보

에도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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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인구 감소, 자산버블 논란 등 주택산업의 지속가능성 우려는 여전함. 규제 완화는 산업 혁신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임.

– 또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보증 시장과 같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완화는 주택공

급 증가로 이어질 것임.

– 공급 변동성 확대, 풍선 효과, 경기 역행적 공급 등 규제 부작용의 최소화도 기대됨.

2. 건설산업 고도화의 기반 공공조달 혁신34) 

(1) 일관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체계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공공조달의 목표는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공정책의 목표를 수행하면서, 수요자에

게 가장 가치 있는 목적물을 제때 조달하는 것이어야 함. 

– 하지만 현행의 「국가계약법」 등에서는 목적을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음. 계약법을 하나의 계약행정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임. 

 또한, 개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 도입으로 인해 조달정책 목표 

간 상충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어떤 정책목표를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당시에 필요한 정책 목적과 제도적 수단을 강구

함에 따라 제도와 규제가 양산됨. 

– 2020년 기준으로 조달청의 수요기관은 6만 964개(e-나라지표)임. 모든 부처(조달행정조직)에서 조

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단기 정책 목표만을 위해 개별 제도를 양산하고 있음. 

즉, 공공조달의 목표와 대원칙이 실종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현재 16명의 공무원(기재부 계약정책과, 행안부 회계제도과)이 공공조달정책(공사 및 

용역 연간 81.4조원)을 총괄함. 

– 절대적 인력이 부족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혁신정책의 지속

적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34) 본 내용은 다음의 연구원 발표자료 및 문건을 활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전영준(2021.6), “공공조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발표자

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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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정책과 의사결정 책임회피를 위한 비법정 개별위원회를 양산하고 있으며, 미래 건설산업의 수요

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혁신정책을 제때에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임. 

  ▢ 추진 과제  

 (과제1 민간 주도 + 공공지원 제도 개선 체계 마련) 해외와 같이 최고 정치지도자의 

적극적 지원 또는 장기간의 안정적 정책이 불가능하다면, 수혜자 중심(민간)의 연속된 

제도 개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민간이 주도하여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은 이를 지원하고 시행을 지원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우선 제도 개선을 위한 원칙과 기준의 수립이 요구됨. 즉, 문제 해결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그림 Ⅳ-2> 해외 주요국의 건설정책 수립 사례

      자료 : 전영준(2021.6), “공공조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발표자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과제2 정책기능의 중앙집중화와 집행기능의 분권화 및 다양화) ① 전체 제도 설계와 

선진적 계약기법 도입 등 고유 정책기능은 중앙집중화, ② 당해 사업에 적합한 발주, 

입낙찰, 계약방식의 선정과 운용은 분권화와 다양성 보장

– 현재의 제도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방식으로 메뉴판식의 공공조달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함. 특히 계

약예규를 통한 획일적 규율은 지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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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간 정책의 충돌은 현재 느슨한 주무부처 및 유관부처 간 협조를 긴밀한 협업 체계로 개편

해야 할 것임. 

<그림 Ⅳ-3> 영국의 정부부처 간 협업 체계 구성 사례

자료 : 전영준(2021.6), “공공조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발표자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과제3 개별 제도 설계 시 균형의 원칙 준수) 개별 조달정책 및 제도의 설계와 운용 

시 여러 상충되는 제도 간의 이익형량 준수 여부를 반영한 균형원칙 고려 필요 

– 정부 조달의 4대 균형원칙은 ① 상생과 이익의 균형, ② 중앙과 지방의 균형, ③ 조달기관과 수요기

관의 균형, ④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균형임. 

– 여기에 시장 구분으로 보호와 육성 시장(중소형시장)과 경쟁 강화 시장(중대형 시장)에서의 정책과 제

도를 구분해야 하며, 공급자 시각에서 건설 참여자 시각으로 전환하는 문화의 구축도 필요함. 

  ▢ 기대 효과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가장 민감한 민간의 시각을 수용할 수 있어 진일보한 조달정책

의 수립과 제도 이행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음. 

 비협조적 개별기관과 조달원칙의 미준수로 발생하는 각종 폐해를 해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 현안 중심의 비생산적 규제 양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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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발주 및 입낙찰 제도의 도입과 정비 

  ▢ 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공공조달 정책은 외형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

였으나 실제 운영은 코리안 스탠더드로 운영됨.

– 해외의 경우 다양한 발주 및 입낙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

우 일부 도입이 되었으나 실제로 성공적 방식으로 안착되지 못함. 

 최근 건설산업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정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건설의 추진 

등 다양한 수요가 있는 것에 반해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조달제도는 미흡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음.

 맹목적으로 해외 입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미한 

진정한 코리안 스탠더드로 나아가야 함. 

– (대원칙) 거래적 관계 중심에서 협력적 조달관계로 발전

– (소원칙) 수십 년간 지속된 제한적 발주제도 운영에서 탈피하여 일본과 같은 문제해결 중심의 틈새 

간극 해결을 통해 한국형 발주 및 입낙찰 제도의 적극 개발이 필요 

  ▢ 추진 과제  

 (과제1 건설사업 주체 간 협력 강화 방식) 탈현장(모듈러 등) 건설 및 각종 스마트 기

술의 적용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업 주체 간의 협력과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조달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으로 설계시공일괄방식과 시공책임형 CM방식이 있음. 추가적으로 융합형 조달방식인 IPD를 

도입하여 상기 방식과 융합하거나 별도의 조달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설계시공일괄방식과 시공책임형 CM방식의 공공사업 적용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활성화 조치가 필요

함. IPD는 발주자-설계자-컨설턴트-시공계약자(원/하도급) 등 당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

가 이른 시기에 하나의 팀으로서 당해 사업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 및 해결하고, 이윤도 공유함. IPD

를 설계시공일괄방식이나 시공책임형방식과 함께 적용하는 사례가 선진국에서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

서도 IPD의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 IPD는 BIM을 플랫폼으로 하기에 첨단기술 활용과 탈현장 건설(모듈러 등)의 기반이 되기도 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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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공동도급과 분리발주 확대 움직임은 사실상 해당 전문업종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데 주요 원

인이 있는데 IPD라는 협력적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공공 발주의 일정 비율(10% 이상)을 스마트 건설 발주로 지정하여 상기 발주방식에 따른 스마트 건

설 공사로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함. 단, 스마트 건설 추진에 있어 「계약법」 이외 타 법에서의 복잡

다기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에 따른 각종 특례를 주기 위한 「(가칭) 스마트 건설 

촉진법」의 제정이 필요함. 

 (과제2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 방식) 첨단기술이 적용될 미래의 신규 및 기존 

인프라의 건설사업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및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 기존 민간투자제도의 정비 및 DBOM 방식의 도입, 그리고 노후 인프라의 경우 O&M-Rebuild- 

O&M 개념의 도입을 통해 민간의 참여 확대 유도가 필요함. 공공기관의 역량(재정, 전문성 등)이 부

족한 영역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임.

– O&M-Rebuild-O&M은 노후 인프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설 재투자 사업의 경우 민간 계약자

에게 일상적 유지관리(O&M)와 여기서 발생하는 대/소 보수와 Rebuild(선택) 등을 일괄적으로 위임

하는 방식임. O&M-Rebuild-O&M은 전문성과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고려할 할 수 있음. 

관리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민간 계약자에게 일임하여 관리함으로써 인프라 사용의 안전과 편의

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음.

 

<그림 Ⅳ-4> 첨단 건설사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조달 및 관리 역할 예시  

자료 : 최석인 외(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프라의 질적 제고 방향과 전략」, 연구보고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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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 효과 

 협력과 통합적 조달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생산성 향상, 낭비제거, 기술 혁

신 등)을 유도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창의성을 공공 부문에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기반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적정 공사비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입낙찰제도 정비 

  ▢ 배경 및 필요성 

 건설업계는 지난 수년간 공공공사 적자 문제를 제기하고 적정공사비 지급 요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건설현장 안전·고용 여건 악화 등으로 산업 기반 붕괴 위기감이 팽배함.

– 2017년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1,000개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98%이며, 적자 업체 비중이 

38%가 됨. 

 정부 또한 1995년 이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근본적 개선

에는 한계를 보였음. 

– 최근 3년간(2014~2017) 준공된 공공공사의 실행률 조사 결과, 37.2%(129건 중 48건)의 준공실행

이 적자(순공사원가 기준), 추정 총공사원가(일반관리비와 이윤 합계액을 총공사원가액의 10%로 가

정 시) 기준 68.5%(129건 중 89건)의 공사가 적자인 상황임.

 현재 공공공사비의 문제는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결

국, 예산 절감의 실제적 폐해는 발주기관, 계약자, 사용자에게 돌아가고 있음.

– 비과학적이고 예산 삭감 중심의 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 공사비 산정 체계의 불합리성

– 가격평가 중심의 입·낙찰제도

–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2019년 기재부와 국토부, 그리고 국회 의원입법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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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개정) 100억원 미만 공사의 순공사비 98% 미만 입찰자 낙찰 배제, 예정가격 작성 시 

적정공사비 반영 의무화 등(2019.11.26)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공사비 부족 등으로 낙찰자 선정 심사 포기 시 부정당 제재 사유에서 제

외 등(2019.9.17)

– (국가계약예규 개정) 균형가격 산정방식(상위 40%, 하위 20% 제외 후 평균 → 상·하위 20% 제외 

후 평균) 등 종심제 가격평가 개선, 적격심사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제외 등(2019.8.1)

– (지방계약예규 개정) 예정가격 산정 시 자재 단가는 소요 물량 등을 고려해 계상 등(2019.10.8)

– (표준품셈 개정 영향 최소화) 도로 포장공사, 터널 공사 등 주요 공정 전년 대비 100.2~104.2% 수

준 상향

– (표준시장단가 상향 및 산정기준 개선) ① 247개 공종 개정을 통한 공사비 1.648% 증가 예상, ② 

공사비지수 반영 방식 개선, ③ 보정 시기 조정 

– (건설업 임금 현실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통해 직접 노무비 현실화 

– (조달청 제비율 개선) 전년 대비 간접노무 비율 최대 0.3%p, 기타 경비율 최대 1.8%p 상승

 예정가격 산정 및 관리, 그리고 입낙찰제도 이외에 불공정 관행 해소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과 감사가 지속되고 있음. 

– (국가계약법 개정) ① 부당특약(조건) 설정 금지 및 효력 의무화,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 등(2019.11.26)

– (국가계약예규 개정) ① 법정부담금의 예정가격 계상 의무화, ②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의 

업무 전가 금지 명문화(2019.12.18)

– (감사원 적발 및 조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이익 증대 등을 위해 저가 계약, 비용 부담 전가 등의 

유인 사례 등을 적발하고 주요 사례를 발표  

[ 주요 사례 ]

l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면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비용 415억원 중 

310억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 전가

l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10개 공공기관은 입찰을 위한 예산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 등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감액(2~5.5%)하여 기초금액을 산정, 낙찰률 하향

l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용역 발주 후 기관의 귀책 사유로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지연보상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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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일련의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미확보 혹은 부족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임. 

– 공사비 개별 요소의 등락 측면에서 성과가 있지만, 전체 공사비에서의 영향 혹은 체감은 높지 않다

고 평가됨.

– 그 이유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논의된 국가계약제도 개선의 결과가 아직 본격 시행되지 않음으

로 인해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이르기 때문임. 

– 결국,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은 많은 사항을 담고 있지만, 실제적인 적정공사비 확

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사항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산업계의 중론임. 

 ‘제값 주고 제값 받기’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저가 입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확대 

– 현재 마련된 「국가계약법」 개선대책 등 각종 대책의 조속한 실현과 모니터링

– 특정 공종 혹은 단가가 아닌 전체 공사비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 기조의 변화가 필요함. 입낙찰 단계에서의 성과를 위한 단기적 예산 절감이 

아니라 최종 준공 공사비가 당초 예산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기조로 변경이 필요함.

  ▢ 추진 과제  

 (과제1 저가 입찰 배제 확대 및 기존 대책의 조속한 실현) 적정한 전체 공사비가 확보

되기 위해서는 저가 낙찰의 폐해를 벗어날 수 있는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함. 

–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임. 

– 이러한 범위가 추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확대되는 조치가 필요함. 100억원 이상 종심제와 기

술형 입찰 구간의 경우 기술 경쟁이 필요한 구간임에도 여전히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적정공

사비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과제2 적정공사비 반영 및 규제 개선 실현) 기재부 및 행안부의 공사비 정상화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종심제 단가심사 범위 개선) ±18% → ±15%

– (입찰참가자격 제한범위 축소)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등을 부정당제재 대상에서 제외(지방계약법)

– (제비율 현실화) 일반관리비율 상한 상향(6%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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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상향) 턴키·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보상비 총액 및 1인 지급 상한 상향

– 세부 내역별 단가를 분류하여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1식 단가’ 활용 

 (과제3 공사비 보정 방식 등 도입을 통한 공사 특성 반영) 현재 물가변동에 다른 보

정 개선은 완료됨. 더 나아가 공사 상황(위치,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체계 도입이 

필요함.

– 과거부터 다양한 보정방식의 도입 계획은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도입되지는 못함. 국내의 표준시장 단

가 체계가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정방식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 특히, 소규모 공사와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표준품셈의 별도 발간 혹은 보정 

체계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됨.

 

 (과제4 소규모 공사 단가 신설 등 다양성 확보)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전체 공공

공사비 산정에 활용됨. 만약 이의 확대를 원한다면 별도의 소규모 공사용 표준시장단

가집이 필요함.

– 해외의 경우 중대형과 소형 공사를 구분하여 단가를 적용함.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소규모 공사

를 위한 표준시장단가의 발간이 필요함. 

– 최근 경기도의 경우 금지되어 있는 100억원 미만 대상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대책을 발

표하여 건설업계와 갈등을 보였음. 상기 소규모 공사 단가집의 마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 외에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의 별도 수집 및 발간

도 검토되어야 함. 

 (과제5 전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체계와 관리 강화) 전체 공사비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체계 도입이 필요함. 

– 건설사업 각 단계별(기획~준공)로 복수의 관련 기관이 공사비 조정 혹은 예산 절감의 논리로 비전문

적 예산 조정 절차를 다수 운영하여 공사비가 계속 삭감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의 전문성 강화,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프로세스의 개선, 발주기관의 

자의적 삭감과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기조의 변화 등이 요구됨. 

– (설계가격 적정성 검토 제도 도입) 당해 공사의 설계에 따른 전체 공사비가 적정한 것인지를 검토하

고 조정하는 프로세스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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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6 입낙찰제도의 합리화) 현행 국내 입·낙찰 제도상의 불합리한 부문의 해소 방안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PQ 및 종심제의 중복심사 항목 개선 : 하도급 관련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 등 

– 턴키 등 기술형 입찰시 설계보상비 상향 필요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 :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축소, 영업정지 시 신인도 감점 

평가 등 「건산법」, 「하도급법」상 처분과 중복 처벌금지 조항 신설 

– 입찰참가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입찰 관련 서류 규정 개선

– 공공공사 대중소 기업 동반 참여 방안 마련 :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기술형 입찰에서 지역 중소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국가계약법」보다 불합리한 내용의 「지방계약법」상 입낙찰 규제 해소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축

소, 부분 완료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기산점 변경,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 기간(30일) 신설, 입

찰공고 시 예정가격 산정 근거(재노경 및 제비율) 명시 등 

  ▢ 기대 효과 

 적정공사비 확보는 산업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 자체를 종식시킬 것임. 

 단기적 현안 해결을 통해 중소 건설업체가 당면한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음. 

3.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1)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35) 

  ▢ 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방안으로 BIM(빌딩정보모델링)·모듈러·드론 등 스마트 건

설기술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기존 생산 체계와의 장애 요인과 건설

35)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최석인, 이광표(2019),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건설이슈포커스,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2019),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광표, 전영준(2020.7),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제화 필요성 및 도입방
안”, 국회세미나 발표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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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시작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

한 각종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를 명

확히 하고 사업 적용 방안을 제시함. 

–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개별 사업 단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 촉진이나 규제 정비보다는 

요소기술의 사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예를 들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사업(이하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참여자 모두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협업 중심의 수행 체계가 요구됨.

– 하지만 현행 계약방법이나 의무 분리발주제도,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 범위의 

한계 등은 이러한 사업수행 체계 구성에 한계로 작용함.

–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은 생산성 향상 목적의 각종 사업기법이나 기술, 관리방식 등을 적용하기

에, 이에 대한 추가 비용 고려 시 기존의 낙찰자 선정 방식과 같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 실정임. 

 이러한 현행 정책 및 제도상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 법안 신설’이 필요함. 

 나아가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 법과의 상충사항을 

해결하고 추진 주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이 

요구됨. 

– 스마트 건설기술의 범위 및 유형,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명확한 산업 차원의 정의 제시 필요

– 건설 관련 타 법령은 물론, 타 산업의 스마트화 촉진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벤치마킹 및 연계를 

통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 유도 필요

–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을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① 정부, ② 건설기술 활용자(건설기업, 발주자, 건설

용역기업(설계・엔지니어링사 등)), ③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자(스타트업 및 타 산업 기술 개발기업), 

④ 연구계 및 학계〕의 역할과 책임 분담 및 협의(내용 및 절차 등)의 구체화 필요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표준 제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인

력 육성,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모색 등 각종 지원정책의 내실화 도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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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스마트 건설 촉진의 영역별 장애 부문과 방향

자료 : 전영준(2019),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추진 과제  

 (과제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 각각의 기존 제도를 개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장애 

요인이 많기에 특별법 성격의 「(가칭)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을 통해 관련 문제

를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함. 

– (대안 1) 기존 스마트 건설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개별 법령 내 부분적 수용, 하지만, 다양한 관련 

법령과 소관부처 고려 시 실효성 담보 어려움. 

– (대안 2) 기존 스마트 건설정책의 고도화 + 「건설기술진흥법」 보강, 「건설기술진흥법」은 기술 위주의 

법인 만큼 요소기술의 도입만을 강조한 부분적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 확대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유관부처의 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대안 3)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신설, 다수의 예외 조항 마련이 예상된다는 

점과 추진 주체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타 법과

의 상충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유관부처와의 협력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 형태가 가장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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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스마트 건설 촉진법의 주요 구성과 내용

자료 : 이광표, 전영준(2020.7),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제화 필요성 및 도입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

원, 국회세미나 발표자료.

 「스마트 건설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스마트 건설기술의 정의 : 요소기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생산 및 

관리기법(활동)까지 대상 범위 확대

– 스마트 건설 촉진 위원회 구성 :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의 지정부터 적합한 발주방식, 계약방법, 낙찰

자 선정방법 등을 결정하고, 위원회를 통한 복수부처에 얽혀있는 문제 해소도 가능 

– 타 법률과의 관계 :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 추진 및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등의 진흥 및 활성화

와 관련하여서는 본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민간 사업자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가장 적합한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민간발주자의 스마트 건설기술 사업 추진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은 필수적임. 예를 들

면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 기금을 마련하여 초기 기술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함. 이러한 

지원은 싱가포르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음. 

–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 :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기준, 설계기준, 시공기준, 표준시방

서, 공사비 산정기준 등이 대상

– 이외에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지원, 중소기업 등의 육성 지원, 창업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

원, 기술 인증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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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 효과 

 타 산업에 비해 미진한 건설 부문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효율성과 투자 대

비 효과 향상 등 각종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음.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여 건설 근로자 안전의 비약적인 증대 및 주변에 위험한 환경을 

제공하는 건설현장을 변화시켜 일반 국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음.

(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건설 인력의 교육훈련은 고용노동부 기금 매칭 사업 위주로 현장 통용성이 미흡한 자

격증 취득 교육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교육의 획일화 및 현장성 괴리가 지적됨.  

– 현장 실습 교육이 미미하여 교육 후 이탈률이 높고, 현장 일자리 매칭 기능이 부족함. 

– 건설 기능인력의 경우 초급(진입) 수준의 교육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관리 역량 확보 등 기술 인력

으로의 연계 교육이 부족함. 또한, 건설 인력의 ‘career path’에 따른 맞춤형 교육 체계가 미비함.

– 건설 인력 양성 주체로서 교육기관, 사업자, 기능장 등에 대한 유인이 부재함. 

 일본은 ‘건설업 근로 방식 개혁’을 통해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주휴 2일 확보를 추

진하고 있으며,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건설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onstruction의 활용과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스마트 건설 분야 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

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함. 

– 건설 인력에 대한 교육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기업의 인식 개선을 통한 교육참여 확대 

및 정부 차원에서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 추진 과제 

 (과제1 (가칭)‘건설인적자원 투자기금’ 조성) 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가칭)‘건설인적자

원 투자기금’을 조성, 재원 조성을 위한 방안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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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안 : 해당 공사의 노무비 기반 정률제

– ➁ 안 : 공공공사 낙찰차액의 일부를 귀속

– ➀ 안, ➁안 외에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건설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귀속 및 사용을 한정 

– 이외에도 다양한 재원 조성 방안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 필요 

<그림 Ⅳ-7> 일본의 건설노동자 긴급육성 지원사업

자료 : 최은정(2018),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과제2 (가칭)‘건설인적자원 투자기금’의 활용 방안 마련) 조성된 기금의 활용처(예시)

는 다음과 같음. 

– 현장 연계 교육 지원 (교육기관 – 건설업체) : 현장 실습 위주의 과정 개설, 교육기관과 사업주 단체 

및 건설업체 간 협업 체계 구축, 기능장급 이상 건설 기능인력을 활용해 현장 지도 병행, 현장 연계 

체계를 구축한 교육 기관과 건설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 채용 과정 지원 (건설업체 – 근로자) : 현장 연계 교육 이수 후 채용 과정에 제조업 수준의 임금 보

전 인센티브 부여, 단, 일용직이 아닌 일정 기간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 시 건설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 사업자 단체의 회원사를 이용한 현장 중심의 지역별/공종별 일자리 매칭 기능 지원

– 교육기관의 기능인력 현장교육 시 기능장급 이상 실무 지도교수 채용 지원

– 교육기관 및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 교육과정 개설 시 실무 지도교수 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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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 효과 

 첨단기술 활용 역량을 갖춘 건설 인재 양성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성 제고 

– 혁신기술의 현장 수용성 강화 및 신속한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

 범산업적·제도적 인적자원 투자 재원 마련으로 지속적인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 첨단기술 전문가 양성을 통한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 마련

4.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1) 중장기 건설 인력 수급계획 및 로드맵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주요 선진국은 산업 주체 간 상호협력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

련하고 있음. 

<그림 Ⅳ-8> 주요 선진국 건설 인력 정책의 시사점

자료 : 나경연(2019),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방향”,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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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National Infrastructure Plan for Skill(2015∼2020)’에서 인력 수요 예측 기반 건설 분야

의 중기 인적자원 투자계획을 발표 - 지역별/시설물별 수요 인력을 예측하여 산업의 발전 방향과 중

기 인적자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여 건설 노동시장에 육성 우선순위 등 중장기 신호(signaling)를 제

공, 체계적 인적자원 육성 전략을 마련

– 캐나다 : 건설 부문의 위원회(Council)인 ‘BuildForce’가 건설 인력 계획을 수립 - 산업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시스템 도입, 핵심기술/기능인력 확보, 핵심 직업 및 숙련인력양성에 적용할 국

가 차원의 훈련기준 제정을 하고 있음.

– 일본 : 전산업 인재 확보를 위한 예산 중 37.5%를 건설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으로 ➀ 산업 주체 간 협력과 조정, ➁ 현장과의 일관성 확

보, ➂ 미래지향적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있음.

  □ 추진 과제

 (과제1 (가칭)‘건설 인력 정책 로드맵’ 마련) 우리나라도 규제·단기 대응 중심의 건설기

능인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 필요

<그림 Ⅳ-9> 건설 인력 정책육성 로드맵 방향 중 건설 기능인력 부문의 예시

자료 : 나경연(2019),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방향”,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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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지향적인 건설 인력 정책의 방향으로 주요 선진국 사례들처럼 상호협력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건설 인력 정책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건설 인력 정책육성 로드맵에서는 △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 △ 건설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 통합적 직업 정보제공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임. 

 (과제2 (가칭)‘건설인적자원공단’) 건설업 특성에 맞는 건설근로자 교육훈련 체계를 국

토교통부로 일원화해 교육훈련체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칭)‘건설인적자원공단’ 

설립

– 건설 인력의 수급계획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마련에 따른 재정적·제도적 지원 역할

– 범부처 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건설근로자와 채용한 기업에 맞춤형 지원책 마련

  □ 기대 효과

 건설 인력에 대한 비전 제시 및 현장 교육훈련 체계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 건설인적자원 전반에 대한 건설 기술인·기능인의 총괄 정부부처(전담 부서) 전환 및 전담기구 마련

 건설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2) 현장 중심 스마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양질의 교육자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건설산업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 건설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기관 및 관련 교육과정은 미흡

한 상황임.

– 예를 들어, 건설기술교육원은 BIM, 드론, 친환경 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스마

트 건설기술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로보틱스 

및 지능형 건설장비, 새로운 시공 시스템 도입에 따른 건설 적산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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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경우 건설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기관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가 역량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되고 있으며(영

국), 산업체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제표준 개발(영국), 직업교육·훈련 정책, 자문

과 자격의 개발·승인(호주), 자격의 검정 및 관리(독일) 등을 실시하며 운영되고 있음.36)

<그림 Ⅳ-10> 건설기능인력 인적자원관리 주요국 사례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관리학회(2019), 「미래 건설 기술인력 육성 전략 :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연구」, 건설기술교육원.

  □ 추진 과제 

 (과제1 건설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개선) 건설 인력의 역량 향상과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CDP(Carrier Development Process) 중심 교육훈련 활성화 

등 훈련 체계 개선

– 건설 인력의 수행업무·등급별 경력에 따른 필수역량, 요구수준을 정의하고, 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과

과정 개발·교육 시행37)

36)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관리학회(2019), 「미래 건설 기술인력 육성 전략 : 미래수요와 CDP 기반의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방안 연구」, 건설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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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인 건설 인력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훈련 체계의 정비 및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건설현장의 건설자동화 및 모듈러 생산방식 등의 확산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양성도 지속 추진 필요

 (과제2 교·강사 양성 체계 및 비대면 교육훈련 지원) 교·강사 양성 체계 지원 및 교육

훈련 운영에 ICT 등 디지털화된 비대면 교육훈련 지원 시스템 구축

– 궁극적으로 산업에 필요한 인력 육성을 통해 이들의 채용과 연계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가능한 ‘TA(Teaching & Assessment)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책 마련 필요

– 건설업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법 및 교육과정 평가 등에 관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

램 개발·운영 필요

– ICT 등 디지털화된 비대면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38)

 (과제3 우수한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현장교육 – 평가 - 채

용 시스템’ 구축 시 유인 제도 설계가 필요함. 나아가 정부 또는 산업계의 이러한 지원

이 지속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및 산업계의 인증이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한 관리가 필요함. 

track 1 : 스마트 건설 연계 학습

건설 인력 교육 
로드맵

track 2 : 건설 인력 육성을 위한 건설 교육기관의 현장 중심 교육

<그림 Ⅳ-11> 건설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방향 예시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관리학회(2019), 「미래 건설 기술인력 육성 전략 : 미래형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 개선방

안 연구」, 건설기술교육원.

 제도적으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수한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센

37)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관리학회(2019), 「미래 건설 기술인력 육성 전략 : 미래수요와 CDP 기반의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방안 연구」, 건설기술교육원

38)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9), 「건설기능인등급제 숙련도 평가 방안」, 건설산업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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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를 제시해야 함.

– 특성화고등학교 대상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운용 기능 습득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스마트화 등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대 효과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건설기술인 및 건설기능인의 현장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건설현장 진입 시 청년층에게 직업으로서의 비전 제시 

 교육기관의 경쟁체제 도입 및 인센티브 환류 시스템을 통한 교육품질의 향상이 기대됨.

(3) 해외건설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해외 진출 인력의 구성비를 보면 2016년 기준 국내 인력이 전체의 12.0%인 약 1.8만

명을 차지하고 있음. 2013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가 점차 감소하면서 해외건설 인력이 

감소세에 있으나, 자국 인력의 비중은 11~12%대를 유지 중임.39)

– 1970~1980년대 토목·건축 도급공사 수주 시기에는 다수의 국내 기능인력 투입으로 국내 인력의 비

중이 80%에 달했으나, 수주 양상의 변화로 최근 국내 투입인력 비중은 크게 감소했음.

– 2012년 전체 해외건설 인력 23.2만명 중 11.2%를 차지했던 국내 인력의 비중은 2016년 전체 

15.4만명의 12.0%인 1.8만명 규모로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지됨.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건설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역량 수준은 선진기업 대비 71% 수준에 머물러 있어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설계·시공·원가·공정·품질관리,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등 

역량은 선진기업 대비 71% 수준을 상회하나, 사업기획관리, 통합관리, 범위관리, 리스크·클레임 관

리 등의 역량은 55~70% 수준임.

39)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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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해외 선진기업 대비 국내 대형 건설기업의 사업관리 역량 수준 비교

자료 : 이광표·유위성(2018),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관리 역량 진단」,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존 국내 기업들의 주력 분야인 플랜트 EPC 중심의 사업모델에서 글로벌 수요가 증

가하고 있는 인프라 및 투자개발형(PPP), FEED(Front-End Engineering Design)40)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영역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상황임.

– 고부가가치 사업영역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해외 건설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해외건설 인력 양성은 국내 인력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함. 제3국 및 현

지 인력의 활용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아웃소싱 등을 통한 인력 조달과 해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추진 과제 

 (과제1 ‘해외건설 인력양성 계획’ 수립)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해외 건설시장

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

– 해외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기술 수준에 따라 양성 체계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산·학·연이 통합된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0) EPC(설계·조달·시공) 설계에 앞서 이뤄지는 기본설계 작업을 의미함. 이 단계에서 플랜트에 사용될 자재나 장비 등의 사안이 
모두 결정되는 만큼 시공업체가 FEED 역량을 갖추면 본 사업인 EPC 프로젝트 입찰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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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의 수주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

–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의 확대 및 교육 지원 방안 마련

– 사업의 기획 및 타당성 분석, 리스크 분석부터 시공 및 운영/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주기

에 걸쳐 영역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 금융과 공학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부에서는 분야별 기초지식 중심으로 교육하고, 해외

건설 전문대학원에서는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

 (과제2 중견·중소 건설기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 중견·중소 건설기업에 특화된 인

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제공하여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고 해외건설 지원역량을 강화

– 중소기업에는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가 경영상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동시에 양성 인력에 대한 고용 지원이 필요함.

– 해외건설 사업 경험이 있는 퇴직 전문인력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필

요가 있음. 

 (과제3 해외파견 예정 주재관 대상 해외 건설교육의 신설) 현지 및 제3국 인력의 양성

과 관리를 위해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해외파견 예정 주재관 대상 해외 건설교육의 신설

– 해외 진출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해외건설 사업에 필요한 외국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함. 진출 권역별로 필요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기대 효과

 해외건설 사업 방식의 다양화와 기술 및 사업관리의 전문성 요구 증대에 대응한 안정

적 인력 공급에 기여

– 해외 건설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기존 재직자의 실무능력 

함양과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채용을 지원

 해외건설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수주 경쟁력 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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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위한 과제   

1.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1) 인프라 성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노후 인프라의 성능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음.41)

– (국가 경쟁력 제고) 국내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충족된 

양적 측면과는 별개로 질적 문제에서 국가 경쟁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어 투자가 요구됨.

– (국민 삶의 질 향상) 인프라는 대중 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은 물론, 

심적 요인인 행복감과 안전 체감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재정부담 완화)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는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 부족분이 누적된다면 향후 막

대한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꾸준한 투자가 요구됨.

– (기술 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급속한 기술의 진보는 정보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며 동시에 기존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자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음.

– (건설산업 선진화) 건설산업은 국내 GDP 및 취업자 비중으로 볼 때 핵심 산업으로 꼽히나 기술 경쟁

력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후 인프라의 성능 제고와 관련된 기술과 산업이 

새로운 거래질서와 생산구조를 유도하여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식과 203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의 인프라 미래수요를 조사한 

설문 결과에서42), 향후 10년 동안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의견은 전체의 

6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9.0%에 그침.

– 향후 10년 동안 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 등이 반영된 인프라 상품 중 투자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새로운 간선 교통시설에 대한 수요가 54%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소비 효율화 인프라

(47.5%), 공공 인프라 스마트화(46%)에 대한 수요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41) 이승우 외(2019.4),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과 정책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2) 2020년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일반 국민 200명에게 온라인으로 설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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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20대, 30대, 50대 이상, 40대 순으로 나타남. 젊은 층의 미래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함께 50대 이

상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Ⅴ-1> 신규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단위 : %)

　구분 사례
수

GTX, 
지하도로,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간선 

교통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

응급의료 체계,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공공 인프라 

스마트화

자율주행차 
지원 등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인프라

ICT, 
친환경과 
결합된 

스마트 빌딩

전체 200 54.0 47.5 46.0 27.0 25.5

연
령

20대 34 64.7 47.1 29.4 35.3 23.5

30대 36 52.8 50.0 41.7 30.6 25.0

40대 41 61.0 41.5 46.3 19.5 31.7

50대 이상 89 47.2 49.4 53.9 25.8 23.6

  □ 추진 과제43)

 (과제1 SOC 예산 확대)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SOC 예산을 지속적 확대되어야 

하며, 2022년 이후 SOC 예산은 최소한 30조원 이상이 책정될 필요가 있음. 

– SOC 예산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

한 27.8조원 수준임(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 

– 하지만 2022년도 정부부처 SOC 예산 요구액은 25.5조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1% 상승에 그치

고 있으며(21.6.3), 향후 정부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되고 12월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

– 현재 계획상 SOC 예산 금액 27.8조원을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전환하면 25.8조원 규모로 여

전히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SOC 예산 27.1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규모는 GDP의 2.52%로 약 51조원임.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투자, 공기업 투자 등을 모두 포함

한 SOC 투자 예상 금액과 비교하면 약 2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미래의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인 사업 수요만을 반영해서는 안 되며, 국가 인프라의 미

래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기반하여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43) 엄근용(2021.5), 「경기 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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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인프라, 생활 인프라, 스마트 인프라 등 새로운 인프라 수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인프라의 

질적 제고와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까지 정부지출의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음을 감안하면 

향후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는 매우 필요한 전략임.

– 한국개발연구원(2021.4)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거시경제 충격을 완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하지만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이전지출에 집중

되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정부지출 항목별로 그 효과를 분석하면 정부

소비 지출, 정부투자 지출, 이전지출 순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다면 정부에 의한 직접소비와 SOC 투자

를 위한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과 같은 정부투자 지출 확대가 필요함.

–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이 추정한 지출 유형별 누적재정 승수를 보

면, 정부의 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재화와 용역구매의 경우 0.5∼2.5, SOC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 0.4∼2.2인데 비해 개인에 대한 이전지출은 0.4∼2.1, 은퇴자에 대한 일회성 지출은 0.2

∼1.0으로 분석되고 있음.44) 

– 영국 재무부(2021.3)는 공공 자본스톡의 10% 증가는 부분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함.45)

 (과제2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점 전환)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구 감소 및 노

령화, 저성장 고착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려면 인프라 투자 대상과 생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

– 인프라 투자의 목표를 과거의 커버리지(네트워크) 완성에서 실질적인 기능 향상(효율성 증대) 중심으

로 바꿀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 측면을 살펴보면 과거 인프라는 휘발유 자동차, (산업 또는 도시) 철도, 항만시설 등 전통

적 생산/생활 수단을 보조하기 위하여 건설되었지만, 이제는 전기/수소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워터

넷,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시티 등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함.

44) 현진권 편(2013.12),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비판 : 케인즈 정책의 한계”, 정책연구 2013-15, 한국경제연구원.
45) HM Treasury(2021.3), 「Build Back Better : out plan fo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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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통적 방법 새로운 패러다임

투자의 목표 커버리지 증대 효율성 증대

주요 투자 대상 신규 인프라 노후 인프라의 재투자 및 개량

인프라 스톡 및 투자 
규모 측정

투입 원가 및 경제 모델을 통한 적정 투자 
규모 추정(top-down 방식)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파악된 부족 분야에 
투자 재원 배분(bottom-up 방식)

산업 성숙도 재화생산 경제 바탕 서비스 및 지식산업 경제 바탕

안전 및 환경 안전 및 환경 고려 미흡 안전 및 환경 고려 우선

산업·기술 
휘발유 자동차, 철도, 항만 등 전통적 산업 

생산 및 생활 수단 위주

전기/수소 자율주행 자동차, 워터넷,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시티 등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표 Ⅴ-2> 인프라 투자의 관점 변화 

자료 : 박수진(2017), 「인프라 투자의 질적 평가와 정책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대 효과

 노후 인프라의 성능 제고를 위한 투자는 국민 안전 제고 측면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

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함.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된 스마트 인프라와 연계하여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건설산업 및 국가 경쟁

력 강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SOC 예산을 확대하여 경기회복과 장

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SOC 투자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 효과가 크며 소득분배 효과에서도 타 산업에 대비 높은 수준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음.46)

(2) 민간 역량을 활용한 노후 인프라 성능 제고47)

  □ 배경 및 필요성

 자연재해·재난을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후 인프라시설

의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신규 투자가 필요함. 

46)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0.89로서 타 산업대비 가장 높음〔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8),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및 
시사점」〕. 

47) 엄근용, 이승우(2021.1),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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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 인프라 수요도 여전히 많으며 이들 모두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막

대한 재정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하지만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의 추이와 전망을 감안할 때 국가재정만으로는 

노후 인프라 성능 제고 수요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우리나라의 2021년 통합재정수지는 75.4조원(GDP 대비 -3.7%)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956.0조원으로 GDP 대비 47.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연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996~2019년 동안 몇몇 기간을 제외하고 지

속적인 적자를 보임. 기획재정부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 81.1% 범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재정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정체 중이며 정부고시사업의 비중도 하

락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은 1992∼2019년 동안 실시협약 기준으로 총 753건, 총투자비 121.7조원 규모가 추

진되었으며, 2007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 다만 총투자비는 2015년에 투자비 규모가 큰 철도 및 도로 4건, 2018년에 실시협약 체결된 사업 

수 증가와 신안산선 및 GTX-A노선 실시협약 체결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Ⅴ-1> 민간투자사업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9), 「2030 건설산업의 미래」, p.1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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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노후 인프라 성능 제고 사업은 현행 법령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미흡한 상황임.

– 민간투자사업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남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운영종료)되는 사업들

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하여 노후 인

프라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함. 그러나 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 등 민간투자사업을 평가

하는 세부적인 기준들이 신규 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노후 인프라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의 범위나 구체적인 근거 규정 등이 미흡한 상황임,

  □ 추진 과제

 (과제1 노후 인프라 특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 노후 인프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및 토지비 제외 조치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함.

– 노후 인프라 사업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량, 개선, 교체 등을 수행하

는 것으로 이미 필요성은 인정된 시설이 대상임. 즉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노후 인프라는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므로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음에도 현재 규정상에는 제

외 규정이 없어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고 3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 신설사업과 노후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구분이 없어 총사업비 규정

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48) 이에 따라 노후 인프라 사업은 이미 토지가 기확보되어 있으며 기존 

존재하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개량, 개선, 교체 등을 수행함에도 총사업비의 산정에 토지를 반영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비가 확대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조사에 따라 추진기간이 길어지고 비

용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과제2 노후 인프라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을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해

야 함.

–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내용 연수, 경제성 평가 기준 시점, 노후 정도를 판

단하는 성능 기준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상 시설물의 선정 자체가 어려움. 따라서 민간이 직접 

방대하고 다양한 노후 인프라 중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물을 찾기는 쉽지 않음.

– 호주는 인프라 관련 연구조직인 IA(Infrastructure Australia)를 통해 매년 2회씩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Infrastructure Priority List)을 발표해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함.

4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는 총사업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
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비의 경우 보
상비 산정 시 토지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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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정부고시사업과 유사하게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목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표하고 있

어 민간자본이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해줌. 더욱이 경제성 분석결과까지 시

설물별로 보여주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함. 

 (과제3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모델 개발)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적합한 사

업 구조의 개발이 필요함. 기존 시설을 개량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개량·

운영형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 구조를 고려하여야 함.49)

– 무상으로 사용하던 인프라 시설을 민간투자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 편익비용을 사용자에게 직

접 회수한다면, 그동안 무상으로 이용하던 사용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음.

– 도로사업과 같이 기존에 무상으로 사용하던 시설인 경우, 사용료의 직접 징수(direct toll)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주무 관청에 사용료를 청구하는 간접 징수(shadow toll)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함.

– 개량·운영형 사업을 통하여 시설물의 서비스 성능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향상에 따른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로써 개량(rehabilitation) 시설에서 투자비를 회수하

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설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고정비의 형태로 분할하여 수익하는 구조를 고

려할 필요도 있음.

  □ 기대 효과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인프라 건설을 적기에 추진하여 재정 운용의 유연성

(fiscal flexibility)을 높일 수 있음. 

– 노후화된 기존 공공시설 개량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될 경우 민간의 투자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노후 인프라의 성능 제고 전반에 걸쳐 인프라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민간 부문 간의 경쟁을 통하여 최적화된 건설 및 운영 계획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

달 비용의 최소화,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대안을 선정할 수 있는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

성을 발휘할 수 있음.

– 민간 부문이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음. 

49) 박수진(2018.9),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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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 인프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과거 고도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인프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미래 사회비

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험에 기초해 볼 때,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적기·적정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사후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50)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 심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

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난 1990년대 중반 발생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이 제정되면서 중대형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가 갖춰짐. 그러나 시설물 

노후화와 관련한 유지보수와 성능보강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지속가능한 기발시설 관리 기본법」은 공공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하지만 법률에서 기반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재원조달 수단에 대한 세부

적인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 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의 보수·보강·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 공

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만 출자·출연·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성능개선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

으며, 대신 관리 주체가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결국, 현 법률 체계 아래에서 국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

와 지자체의 지원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민간 소유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 또는 (사용 부담금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함.

– 따라서 이용자 기반이 약하거나, 유지·보수 등에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대부분의 중·소 규모 (민

간) 기반시설은 관리 주체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또한 노후 인프라 사업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가용 재원으로 계획하

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 

50) K-Hub 연구단(2016), 「선진국의 인프라시설 관련 정책 동향」,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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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지자체 여건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51)는 2003년 56.3%에서 2017년 51.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재정자주도52)의 경우에도 2003년 84.9%에서 2017년 74.9%로 하락하는 추세임.

– 2016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지자체가 전체 243개 중 11개로 4.5%에 불과함. 나

머지 95.5%는 자체 수입으로 지자체 예산의 절반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특히, 59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국고

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추진 과제

 (과제1 노후 인프라 재원조달 시스템 구축) 노후 인프라의 유형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

여 그에 맞는 재원조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함.53)

– (유형 1)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시설물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투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시설의 경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반시설관리계획’에 중장기 재정 투입 가능액과 예상 소요 비용에 대한 추계 정보를 포함시키

고, 부족분이 존재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해 (개별 법률에 따른) 시

설물 관리계획과 연계해 운영해야 함.

– (유형 2) 개별 법령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경우, ① 안

전점검·진단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토부 차원에서 시설물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②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관리 감독 주체가 수립하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자금 부족분에 대한 민간자금 조달 계획 등 포함)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함. 

– (유형 3) 민간 기반시설의 경우 타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이 가능한 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을 구분

해 다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함. 특히 정비사업이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원 융·투자 등 금융 지원이 가능토록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함.

 (과제2 노후 인프라 소요 재원 확보) 노후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요 재원의 다양화 및 확보 방안이 필요함.54)

– 정부의 기존 인프라 정책이 대형 인프라 신규 건설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후 인프라에 대

해서는 충분한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51)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 재원의 비율. 자체 수입/지자체 예산 규모×100%
52) 자체 수입+자주 재원/지자체 예산 규모×100%로 계산됨.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의 비율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음. 
53)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54) 김정주(2021.5), “민간투자사업 이외 새로운 공공재원 및 민간투자시스템 모색”,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세미나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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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새 정부의 정책 과제 『건설 및 주택 부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내 (가칭)‘유지보수계정’을 신설하고 세입 및 세출항목을 명시

해 안정적인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1년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예산(일반 + 특별회계, 세출기준) 23.6조원의 

약 54%(12.7조원)를 차지하는 중요한 예산항목임.

–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으로 구분되며, 법상 각 계

정의 세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신규 건설과 유지보수에 대한 명시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음.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

발기금의 활용 정도를 지방교부금과 연계시켜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용되는 지자체 기금으

로, 현재 18개 광역지자체(창원 포함)가 설치해 운용 중임. 2019년도 기준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13.9조원으로 총 기금조성액(40.9조원)의 34%에 이름.

– 안정적인 채권발행수입에 비해 신규 상수도사업 건설사업의 감소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으로, 채권발행이율(1.0% 수준) 및 융자이율 인하(1.5∼2.0% 수준)를 통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자체 투자자금 또는 하위 지자체에 대한 융자자금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역 노후 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 사업 추진 시 중

앙정부의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특히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관리(소유) 시설에 대하여 정부가 개량과 재투자 

항목의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55)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지역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 

시에는 대부분 조건부 보조금으로 운영됨.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 사업별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되어, 재정 지원의 불균형과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 신규 투자의 경우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비율 한도 내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으나, 관리 의무(소유)가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귀속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

량 및 재투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경우 유지·보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고유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미약함.

– 지방의 재정자립도 불균등 심화, 복지비 증가 등으로 대다수 지자체 차원에서는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의 확보가 어려우며 재무 비율이 열악한 공기업도 국고보조금 없이 투자를 실시하는 것은 어려

운 것이 현실임. 

55) 이승우 외(2019.4),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과 정책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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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위한 과제⦁125   

  □ 기대 효과

 충분히 완비되지 않은 노후 인프라 투자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반시

설 관리 기본법」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음.

– 재정적 여력을 감안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노후 인프라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음.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지출 규모 증가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로 중앙

정부의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안적 공공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국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적으로 50% 수준에 불과하며, 하위 지자체로 내려갈수록 재정자

립도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노후 인프라 성능 제고 투자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2.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1)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 배경 및 필요성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건설 노조 중심

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산업계 측면에서는 상위 건설기업을 제외하고 산

업 전반의 문제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정부) 국토부,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저감 대책이 제시되었지만, 세부안의 한계와 실질적 

문제영역과의 괴리가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음. 또한, 대책의 속성상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시간의 안전사고 저감 목표 달성에는 실패

– (발주자) 공공 발주자는 공공 정책을 이행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인 문제 영역인 민간 

소규모 건축물의 발주자까지 이어지는 정책과 규제 등은 미흡함. 공공 발주자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감리 등 제3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 

– (업계) 안전사고의 문제가 공사비, 공기 등의 부족에 기인한 것에 집중하였지만,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1차 책임이 건설업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혹은 기업 차원의 대대적 

노력은 모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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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새 정부의 정책 과제 『건설 및 주택 부문』

 현 정부와 같이 정부 주도의 일방향 방식이 아닌 민간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쌍방향 방

식의 “건설 안전사고 저감 운동 2.0”이 필요함.

– 건설산업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정상적 활동이 안전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산업으로 폄하되

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해야 함. 

– 이전 정부에서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안전 정책과 아이디어는 계속 추진해야 함. 

– 칸막이식의 접근이 아니라 관·산·학·노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사고 저감 대책과 

실행안이 정부와 업계 공동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추진 과제 

 ① 대통령 직속 민간 합동 ‘현장안전위원회’ 출범, ② 산업 차원의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운동’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해야 함.

 (과제1 대통령 직속 ‘현장안전위원회’ 출범) 건설 부문뿐만 아니라 전산업의 작업장 혹

은 현장 근로자의 사망자수를 줄이는 민관합동 위원회 구성 필요 

– 세부 분과에서 건설산업 분과를 설치하여 민관 협동 위원회를 구성함. 민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해결책의 실질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영역으로 ① 공공 섹터 TF, ② 민간 섹터 TF, ③ 스마트 기술 실현 TF로 구성하고 각 TF에 

관련 전문가와 정부 담당자를 배치하여 해결책을 모색 

– 출범 6개월 이내에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공공과 민간의 관련 정책, 법제화, 그리고 예산 지원 등 

후속 조치를 바로 시행 

– 「산업안전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안)」 등 안전규제 정비 검토 

– 매년 안전사고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대책 조정과 제도 보완 시행 등 

 (과제2 대한건설총연합회 주도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운동’) 건설산업 차원에서 소

속 단체별로 안전한 현장 만들기를 위한 대대적 캠페인 시행 

– 종합건설기업과 전문건설기업에 대한 대대적 캠페인 및 기업 차원에서의 필요 조치와 실행 과제를 

정리하여 더욱 강화된 건설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유도

– 설계 및 엔지니어링/감리업계 : 설계단계에서부터 식별해야 할 각종 안전 요소를 발굴하며, 이의 시

행을 위한 조치사항 검토, 그리고 현장의 안전한 건설근로자 관리를 위한 관리 요소와 방법을 구상

– 건설 노조 : 건설근로자의 안전 의식 강조 캠페인과 관련 교육의 강화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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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위한 과제⦁127   

  ▢ 기대 효과 

 실천력이 담보된 안전 캠페인을 통해 현장에서 실행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

책을 마련할 수 있고 그 실행 주체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도 가능함.

– 산업별 건설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와 개선내용을 즉각적으로 발표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유하

여 저조한 산업에는 자극을 성과가 있는 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이행되는 대책의 현장 적용을 즉각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의 미비점을 즉각

적으로 보완이 가능함. 

(2)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발주자 책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새롭게 공표된 「중대재해처벌

법」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관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도 강화되었음.56)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산재사고 발생 시 단위 사업장의 책임자 내지 실무자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산재사고의 실질적 예방이 미흡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안전보건 확보의무 범위와 주체, 처벌 대상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 의무가 시행되며, 고용노동

부에서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함.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은 현재(2021년 7월) 입법예고 상태로 각 주체별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계의 문제 지적이 많은 실정임. 

– 건설업 관점에서는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

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에서 한계 혹은 문제 지적이 있는 상태임. 

 이외에도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이 재추진되고 있어 건설사업은 향후 안전규제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의 충분한 공사기간과 비용의 확보, 감리자의 감리권과 공사중지권 보장, 

발주-설계-시공-감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안전관리 소홀 시 징벌적 처벌사항을 수록하고 있음. 

56) 김앤장 법무법인, www.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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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건설현장의 규제는 전산업 차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

설산업 대상의 「건설안전특별법」이 별도로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임. 

– 건설공사의 대부분은 전기, 정보통신 등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도 이러한 세 가

지 법이 별도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기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건설사고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산업 내·외부의 각종 규제가 증가하는 일차적 원인이 

건설산업에 있지만, 규제의 양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임. 

 이러한 건설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됨. 

  ▢ 추진 과제  

 (과제1 발주자의 의무 구체화 및 정비) 안전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생산주체(계약자와 

근로자)에 있지만,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발주자와 사업주가 되어야 함. 

–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법률에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

주자를 포함하는 내용(제67조)을 신설함.57) 

– 하지만, 발주자의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 것인가에 대해서

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58)

– 제정이 예고된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발주자의 책

무는 당초 이 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영국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만큼 강력

하지 않은 실정임. 

– 특히 발주자의 안전사고 관리와 관련된 적정 공기와 공사비 지급과 제반 환경의 조성 의무는 안전한 

건설현장의 일차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건설안전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모두에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공기

와 공사비 지급 의무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야 하며, 제반 비용(산업안전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사업 단위별로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경쟁력 있는 계약자의 선정 의무 역시 발주자가 가져야 할 주요 책무로 관련 법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명시해야 할 것임. 

57) 법 제67조의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설
계자 작성)을 확인하며, 시공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자 작성)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58)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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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영국 건설근로자 사망사고 추이와 CDM 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자료 : 최수영(2019.11), 「영국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제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과제2 전문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포함) 국내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20억원 미만 사업의 83.4%의 원도급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

업체를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59)

– 전문건설업체가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포함되면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안전관리 역량

이 뛰어난 원도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또한,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종합건설업체)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전문건설업체)

를 선정할 때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내와 달리 종합건설업체 외에 전문건설업체도 산업재해 이력을 공사 수주 등

의 과정에 활용하고 있음.

 (과제3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그동안 예외적으로 논의하였던 민간 소형 발주

자의 관련 책무를 부과해야 함. 

– 영국의 CDM 2007에서는 소형 발주자를 적용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였으나 2015년의 개정을 

통해서는 민간 부문의 소형 공사도 본 법을 적용하도록 재규정함. 

– 물론, 소형공사 발주자는 발주자의 의무를 사업 참여자(설게자와 원도급자 등)의 동의를 구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수록함.

59)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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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도 역시 민간 소형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를 직접 총괄하거나 대행토록 하는 과정을 도입함

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제고와 함께 관련 환경(비용 등)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을 규율할 필

요가 있음. 

– 첫째, 상술한 발주자의 능동적 참여와 의무를 부여

– 둘째, 시공 이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안전관리의 책임을, 시공단계에서는 계약자(원도급자)가 안전관

리의 주 책임을 지고 발주자와 협업을 유도하는 체계로 법 정비

– 셋째, 원도급자에게 책임이 집중된 현 법체계를 정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가 상호 협력하

여 안전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 기대 효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민간 소형 공사에 대한 안전규제를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

사고 저감에 기여 

– 이미 규제가 많은 공공 부문과 대형공사에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사고가 많은 곳에 안전규제

를 시행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원도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핵심 관리 영역으로 격상시켜 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도모 

(3)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건설 근로자 안전사고의 저감과 예방을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규제와 제반 활동

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전관리와 개념의 고도화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실제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적극적으

로 산업 내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현재 실무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스마트 헬멧 : 안전모의 기능 외에도 카메라와 현 위치 등을 파악하게 하여 현장과 작업자 간의 위

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

– 스마트 안전고리체결 감지시스템 : 고도감지, 안전고리 체결감지, 미체결 시 알림 기능을 통해 근로

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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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장비접근 경보 시스템 : 건설장비와 사람 간의 충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고 알람이 

울리거나 장비 가동을 멈추게 해 충돌 및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고층 외벽 도장로봇 : 원격조정을 통한 무탑승 방식 곤돌라 시스템으로 기존에 로프에 매달려 고층

건물 외벽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작업자를 대체하여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 등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 추진 과제  

 (과제1 민간 소형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공공현장 및 대형 현장과 달리 기본

적인 안전장비 착용 및 관리가 미흡한 민간 소형 건설현장에 관련된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정부 예산의 마련이 필요함. 즉, 민간 소형 현장에 그 적용을 우선하자는 것임.

– 민간의 소형 현장의 관할은 지자체로 이러한 스마트 장비를 보급하는 것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현장에 보급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관리한다

면 사고사망에 취약한 민간 소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의 보급, 홍보,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향후 이

의 효과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예산 포함)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함. 

 (과제2 공공 부문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 체계 조기 도입) 현재 공공 R&D 부문에서 

관련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를 앞당기는 정부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 현재 통합관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예산을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 통합관

제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이를 조속히 건설사업에 구현하는 정책 결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함.

– 먼저, 공공 건설사업에 적용하고, 후속으로 민간현장에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특히 민간 현장의 안전 통합관제는 관할 주체, 인력 확보 등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과제3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안전사고 예측) 건설현장의 각종 이슈를 데이터베이

스화하고 AI로 분석하여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 도입이 필요함.60)

– 미국의 서포크 컨스트럭션 컴퍼니는 3년간 건설현장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고 20%를 미리 파

악하였음. 예측 정확도는 80%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60) 삼정 KPMG 경제연구원(2021), 「미래의 건설산업 디지털로 준비하라」, 삼정 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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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개념

자료 : 임석빈 외(2020.8.),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기술」, 건설관리, 한국건설관리학회. 

 민간-공공 스마트 안전 협력 사업 활성화 등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개발 주체와 일선 

발주기관 혹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의 속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 일례로 서울시는 중앙대와 스마트 건설 안전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음. 이를 통

해 기술개발과 서울시 현장의 우선 적용 등 활성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음. 

– 중앙정부 역시 서울시와 같은 형태로 기술개발 주체와 직접 업무 협약을 맺어 관련 부문의 고도화를 

진행한다면, 안전사고 예방, 생산성 향상,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부가적 효과도 거

둘 수 있을 것임. 

▢ 기대 효과 

 근로자가 직접 착용하는 안전장비의 고도화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문

제영역인 민간현장부터 확산시켜 안전사고 저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민간-공공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스마트 안전 기술의 고도화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지원과 적용을 도모할 수 있

어 부수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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